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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部  課徵金制度의 一般法理

Ⅰ. 課徵金의 意義

1. 課徵金의 개념

課徵金制度는 전통적인 行政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수단이외의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制裁 내지 강제의 목적으

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의 입법례에서도 이 제

도의 도입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과징금제도가 현행 실정법상 최초로 

규정된 것은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로 제정된 “獨占規制및公

正去來에관한法律”에서 비롯한다. 즉 동법 제6조에서 經濟企劃院長官의 가

격인하명령에 불응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그 價格引上의 차액에 해당하

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였는 바, 이를 課徵金이라고 명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課徵金制度가 종래의 행정법상 의무의 이행을 강제로 담보

하는 제도로서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것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제재를 위

한 수단으로서 이해하는데에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 정확한 

개념파악에 있어서는 學者 및 實務家들 사이에서도 한결같지 아니하다. 특

히 課徵金이라는 것은 원래 法令上의 用語로서 사용된 개념으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日本을 제외한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

도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정법상의 용어방식에서도 반드시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정의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우선 일반적 의미에서 課徵金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경

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박탈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과하기 위

한 제도”1),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에 위반한 데 대한 制裁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2), “행정법상 의무불이행 또는 의무위반이 있을 때

에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金錢的 制裁”3), “국가가 그 사법

1) 金南辰, 行政法Ⅰ, 法文社 1997, 532面.

2) 李尙圭, 新行政法論(上), 法文社 1992, 465面 ; 石琮顯, 一般行政法(上), 三英社 

1994, 585面.

3) 卞在玉, 行政法講義(Ⅰ), 博英社 1992, 478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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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또는 행정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賦課하고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금

전부담으로서 租稅이외의 것”4), “광의로는 租稅를 제외하고 국가가 국권에 

기초하여 수납하는 일체의 금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협의로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制裁로서 행정권에 기초하여 행정권이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 중 세법상에 근거한 것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5)등으로 다

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실정법상 도입되어 있는 과징금의 유

형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원래의 의미의 과징금을 “주로 經濟法上 義務에 

위반한 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

우에 당해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

액에 따라 과하여지는 일종의 行政制裁金”으로 파악하고,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을 “인허가사업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단속상 그 인․허가사업 

등을 정지하여야 할 경우 이를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게 하

되,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으로 정의하기

도 하며,6)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서 제재적 공과금이며, 

넓은 의미에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이외에 제3의 變形된 行政罰”7)이라

고도 한다.

한편 判例에서도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의무위반

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혹은 당해 법규상의 일정한 행

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8), “원

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4) 林修三 外(編), 法令用語辭典, 學陽書房 1981, 72面 ; 閔東基, 現行過怠料制度에 

관한 小考, 國會事務處, 立法硏究論文集(上), 394面 ; 徐元宇, 現代行政法論(上), 博

英社 1979, 634面.

5) 洪井善, 行政法原論(上), 博英社 2000, 498面.

6) 朴鈗炘, 最新行政法講義(上), 博英社 2000, 645面 ; 金東熙, 行政法Ⅰ, 博英社 

2000, 414面. 과징금을 유형별로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서 이를 넓은 의미로는 行政

廳이 일정한 행정법령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자에 대하

여 부과하는 금전제재라고 보며, 협의의 의미로는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령상의 의

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營業停止的 處分에 갈음하

여 부과하는 금전제재라고 정의하기도 한다(李相喆, 課徵金의 類型區分과 그 法的 性

質, 법제 1998.10., 82面).

7) 金性洙, 行政法Ⅰ(제2판), 法文社 2000, 508面.

8) 헌재결 2001.5.31.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바51․64․65․85, 2001

헌바2(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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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9)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課徵金이라는 용어는 국가의 일방적인 금전의 부과, 또

한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금전의 부담이라는 것이 되며 그 의미에서는 

사법권에 의거한 벌금․科料, 행정권에 의거한 過怠料 등도 여기에 포함되

는 일종의 일반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

해서 금전적인 불이익이 가해지는 제도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라는 관점에

서 본다면 課徵金이라는 관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課徵金과 區別되는 관념

⑴ 罰金․科料

벌금이란 국가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납부를 명령하여 그 금액한

도내에서 범죄인의 재산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刑罰이며, 현행법상 科料․

몰수와 함께 재산형을 이룬다. 罰金과 科料의 구별은 단지 그 금액의 차이

로 결정되며, 科料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적용된다. ①課徵金은 

행정청이 부과하나 벌금은 법원의 재판으로 부과한다는 점, ②과징금은 행

정청이 구체적인 행정법상의 違反行爲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과하며 그 

부과는 행정행위에 속하나 罰金은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형

벌에 해당한다는 점, ③일정한 종류의 과징금은 刑罰의 면제를 의미하지만 

벌금은 형법상의 형벌에 해당한다는 점, ④과징금은 행정처분으로 부과하

는 것이므로 불복은 行政爭訟節次에 의하나 벌금은 행정형벌로서 부과되므

로 볼복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 의한다는 점, ⑤과징금부과자는 징

수금액과 관계없이 전과자가 되지 아니하나 벌금부과자는 징수금액이 과소

하더라도 전과자가 된다는 점 등에서 양자는 다르다.10) 따라서 이론상으

로는 동일한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한편으로 행정처분인 課徵金을 부과하

고 다른 한편으로 형사벌인 罰金을 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

으로는 課徵金이나 벌금은 다같이 금전적 부담으로서 양자를 동시에 부과

9) 대판 2002.5.28. 선고 2000두6121.

10) 辛奉起, 經濟規制法上 課徵金制度, 법조 1992.9., 76-7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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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이중부담 내지 二重處罰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⑵ 過怠料

일반적으로 過怠料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는 금전벌에 대하여 총괄적인 용

어정의 및 의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우나, 대개 행정상의 질서벌로서의 

過怠料란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制裁로서 행정법상의 의무에 대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서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목적을 침해

하지 않는다 해도 다만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

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하는 일종의 金錢罰이라고 이해

하고 있다.11) 

과태료를 이와같이 이해하는 경우 과징금은 금전벌의 특수한 형태로서 過

怠料와 유사하나 ①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秩序罰이며, 과징

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시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의 수단인 점, ②

과태료로서 부과될 금전의 한도액은 가벌성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나, 과

징금은 의무위반상태하에서 영업수익의 예상치내에서 결정된다는 점,12) ③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法院에 의하여 부과되며 부과결정에 대한 이의는 非訟

事件節次法에 의하고, 과징금은 행정청에 의하여 부과되며 그 이의는 行政

爭訟節次에 의한다는 점이 다르다.13) 그러나 현재 우리의 실정법에서 인정

되고 있는 과징금제도는 過怠料와 비교해 볼 때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가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을 뿐, 위반행위의 輕重 등 요건

11) 過怠料에 관한 상세한 것은 韓國法制硏究院, 過怠料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1994 

참조.

12) 이에 대하여 “課徵金과 과태료의 한도액산정기준이 다르다고 하나 변형된 과징금이 

利益還收的인 性質을 상실하고 단순히 行政制裁金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부과금의 한

도액 역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

다”라는 견해도 있다. 姜求哲, 課徵金制度에 관한 약간의 考察, 고시연구 1997.10., 

101面 참조.

13) 高明允, 金錢罰의 立法傾向과 課徵金制度, 立法硏究論文集(下), 28面. 이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法律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행정절차화하여 행정청이 직접 부과하는 법률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고, 行

政廳의 과태료부과는 과징금의 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行政處分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다는 점에서 부과절차나 불복절차에 의하여 과태료와 과징금을 구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견해도 있다. 姜求哲, 前揭論文, 101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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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명백한 구별의 표준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14)

⑶ 加算金․加算稅․不當利得稅

加算金이란 일정한 행정법상의 급부의무 또는 작위의무를 진 자가 그것

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일정한 

금전부담을 말한다(國稅徵收法 제21조․地方稅法 제27조․關稅法 제17조

의3 등). 이것은 당해 행정청이 일정한 지급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인정함

으로써 부과하는 것인 점에서 가산금의 부과는 하명적 성질의 행정행위라

고 할 수 있으며, 기간내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함으로

써 조세채무의 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의 효과를 가진다. 가산세는 벌금과 

마찬가지로 조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로서 조세법상의 의

무이행확보를 위한 행정적인 조치이다. 조세법상 법정신고기간내에 신고하

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 하였거나 과소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納付不誠實加算稅라든가 申告不誠實加算稅 등

이 과하여진다(所得稅法 제151조 등). 조세법상 여러가지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형벌이 과하여지는 경우라도 그러한 형벌의 규정이 의무이행확보의 

수단으로서 그다지 실효성을 가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적인 조

치로서 이러한 加算稅制度가 보다 효과적일 경우가 있다.

不當利得稅도 일종의 조세이긴 하지만 다른 조세와 같이 국가의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정부가 결정 등을 행한 통제가격을 초과하여 거래

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강제하는 수단이다. 不當利得稅法은 물가안정에관

한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

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14) 閔東基, 前揭論文, 393面. 따라서 과징금과 과태료는 “賦課對象行爲”에 의하여 구

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즉 “과징금과 과태료는 모두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

가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나 과태료는 경미한 秩序違反行爲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에 대하여 과징금은 단순한 질서위반행위가 아니라 일반적 과징금

제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經濟行政法分野에서 영업허가의 취소나 정지(철회)에 해당

할 정도로 중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다”라고 한다. 姜求哲, 前揭論文, 

102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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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실제

로 거래한 가격․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기준가격을 감한 금액전부를 不當

利得稅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조).

加算稅와 加算金의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신고납세제도의 정

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된 행정상의 조치라는 점에서는 課徵金과 유사

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稅法은 다른 형사벌이 정비되어 있으며, 

加算稅는 미성숙한 기장관행이나 자진신고를 개선․시정하기 위한 과도적

인 조치로서 달리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不當利得稅의 경우에는 

특정기준가격제도에 위반한 경우에 이른바 초과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를 

환수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후술하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

한法律에서 규정한 課徵金制度와 매우 유사하다.15)

⑷ 賦課金

일반적으로 賦課金이란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다

수의 관계자로 부터 징수하는 경우에 부과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

한 부과금제도에는 반드시 배타적인 분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환경에의 오

염물질의 배출에 대해서 지불하는 排出賦課金, 오염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조직적인 처리시스템이 존재하는 제품에 대해서 지불하는 製品賦課金, 배

출물이 집합적으로 또는 행정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 그 비용에 상응하

여 부과되는 利用者賦課金, 행정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요금으로서의 행정

적 부과금, 환경오염이 적은 제품에 대해 稅를 경감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

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제품을 줄일 것

을 목적으로 하는 稅率差別制度 등 여러 유형이 있다.16) 

현행 법제상 부과금제도는 환경규제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수질환경보

전법․대기환경보전법 등에 규정된 排出賦課金制度가 가장 대표적이다.17) 

15) 金鎔珍, 우리 나라의 行政制裁에 관한 硏究,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3, 34面 ; 曺

正燦, 課徵金制度에 관한 小考①, 법제 제196호(1987.6.10.), 39面 참조.

16) 大稼 直, 環境賦課金(1)-環境保護のための間接的(經濟的)手段, ジュリスト 제979

호(1991.6.1.), 47面이하 참조.

17) 우리나라의 排出賦課金制度에 관한 상세한 것은 鄭在吉, 排出賦課金制度의 意義와 

比較法的 考察, 환경법연구 제5권(1983), 5면이하 ; 尹瑞成, 排出賦課金制度의 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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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법제에 규정된 排出賦課金制度는 오염물질로 인한 水質이나 대

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를 강제하는데 있기 때문

에 財政收入의 목적보다는 환경보호의 목적이 두드러진 일종의 誘導的 環

境負擔金(Umweltlenkungsabgabe)으로 평가할 수 있다.18) 다만 한편 

이 제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단속상 그 사업이 정지되어야 할 것을 이를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게 하되 사업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얻

은 이익을 박탈하는 일종의 行政制裁金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賦課金制度는 과징금제도와 상당히 유사하며 이를 課徵金制度의 일종,19) 

유사과징금20), 변형된 형태의 課徵金制度21)라고 일컬어지고 있다.22)

과 그 問題點, 환경법연구 제5권(1983), 29면이하 ; 鄭夏重, 排出賦課金의 制度的 

根據와 法的 改善方案, 환경법연구 제15권(1993), 43면이하 등 참조.

18) 金性洙, 環境負擔金과 環境保護 -獨逸의 경우를 中心으로-, 延世法學硏究 제2집

(1992), 252面.

19) 李尙圭, 前揭書, 465面. 賦課金을 독점금지법 등에 규정된 부당이득환수적 과징금

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李相喆, 前揭論文, 99面. 

20) 辛奉起, 前揭論文, 79面.

21) 朴鈗炘, 前揭書, 631面.

22) 한편 日本에서는 우리의 환경법상의 賦課金에 해당하는 용어를 課徵金이라고 표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課徵金이라는 용어를 경제적 수법이라는 측면에서 두가지로 

구분하는 입장도 있다. 즉, 경제적 수법의 의미를 “환경보전상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에 어떠한 부담을 과하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하는 措置, 반대로 바람직한 행

위에 어떠한 助成을 부여하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하는 조치가 있으며, 경제적

인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주체가 환경보전에 적합한 행위를 취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다”라고 하고, 環境法執行手段으로서 현재 제안실시되고 있는 경제적 수법의 주

된 것으로서 과징금, 매매가능배출권, 자금조성, 불이행에 대한 과료등이 있다고 한

다. “이러한 경제적 수법은 반드시 環境法領域에 한정되지 않고 공공정책의 실현수단

으로서 일반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그리하여 광의의 법집행시스템 중에 ①조성, ②직

접규제, ③경제적 수법의 수단이 나누어지며, 이 경제적 수법중에 規制稅, 규제목적

인 과징금(A유형), 디포지트시스템 등이 포함되며, 다른 한편 직접규제의 강제수단․

의무이행확보수단중에도 새로운 강제수단으로서 경제적 수법으로서 의무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違反課徵金(B유형), 경제적 이익의 박탈등의 조치가 있다”고 한다. A유형

의 과징금과 B유형의 과징금이 명확히 구별되는가에 관해서는 이론이 있으나, 양자

의 구별과 관련하여 “B유형의 課徵金은 직접규제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 부과되는 

것이며 법이 정한 배출기준에 위반한 배출에 대하여(위반의 정도에 상응하여) 부과된

다. 이것은 형벌로서의 罰金에 유사하나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부과되는 

점에서 벌금과 구별되어 종래의 집행벌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 이에 대해 A유형의 

課徵金은 배출량에 상응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규범적인 평가는 수반되지 않는다. 

환경에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에 경제적인 부담을 과함으로써 그러한 행위의 抑制, 총

량으로서의 감소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한다. 자세한 것은 曾和俊文, 經濟的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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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强制金

강제금(Zwangsgeld)이란 일정기간내에 非代替的 작위의무 또는 부작

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정의 금액을 부과․징수할 것을 계고한 후 

당해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로서, 대집행 및 직접강제가 물리

적 작용에 의하여 사물의 외형적 상태 또는 사람의 외면적 상태를 변경하

여 업무에 적합한 상태를 직접적으로 실현하고 그것을 의무자에게 수인시

키는데 비하여, 强制金이란 의무이행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과함으로써 상

대방의 심리를 일정한 방향으로 誘導하는 의사에 대한 영향을 통해 의무자

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間接行政强制이다.23) 이러한 강제금은 현재 존재

하고 장래에도 존속하게 될 불복종을 타파하여 장래에 대해 복종을 강제하

는 것을 직접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간접목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行政罰과 과거의 위반에 대한 制裁를 행하는 형벌과 서로 구별된다.24) 따

라서 이와 같은 强制金은 그 본질에 있어서 집행벌과 동일하다는 의미에

서25) 課徵金과는 전혀 그 의미와 내용면에서 다르다.

による强制, 공법연구 제58호(1996), 221面이하 참조.

23) 이러한 强制金制度는 1931년 獨逸의 프로이센 警察行政法(Polizeiverwaltungs- 

gesetz)에서 최초로 규정하였으며, 그 후 1953년의 聯邦行政執行法(Verwaltungs- 

vollstreckungsgesetz)을 시작으로 각란트의 행정집행법에서 행위․수용․부작위

의 강제의 수단으로서 代執行, 强制金 및 直接强制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특히 동법 

제11조에서는 强制金에 관하여 “①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행될 수 없고 

또한 그 이행이 의무자의 의사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자에 대하여는 강제금을 

통하여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대체적 작위에 있어서는 대집행을 행하기 어

려운 경우 특히 義務者가 다른 사람에 의한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강제금은 의무자가 어떤 작위를 수

인하거나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③강제금은 3마르

크이상 2,000마르크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때마다 금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3

조제6항). 독일의 强制金에 관한 상세한 것은 金南辰, 執行罰․强制金․履行强制金, 

월간고시 1993.3., 14-23面 ; 折登美紀, ドイツ行政法における强制金, 自治硏究 제

68권3호(1992), 117-125面 및 鄭準鉉, 履行强制金, 법제 제344호(1991.7.20.), 

22-29面 참조.

24) 강제금은 處罰이라는 의미보다 義務履行이라는 점에 보다 큰 의미를 갖는 탓으로 

일종의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 과태료와 성질을 다소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洪井善, 前揭書, 478面.

25) 그러나 執行罰(Exekutivstrafe)은 독일에서의 설명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작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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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犯則金

범칙금제도란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犯則行爲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

기되지 아니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대량적인 道路交通法 위반사건을 간이․신속하게 처리

함으로써 사법부의 부담을 줄이고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한다고 

하는 행정목적의 효율적인 달성과 형사벌을 줄이고, 형사벌의 과벌절차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채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26) 

따라서 교통법규위반행위인 범칙행위에 대해서 형벌적 制裁를 유보하고 행

정상의 통고처분을 선행시키는 것이나, 범칙행위가 행정질서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로서의 성질을 여전히 가

진다. 즉 범칙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정책적

인 고려에서 과벌절차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27) 이러한 犯則金은 

그 성질상 행정상의 制裁金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제도는 일정한 

범위의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서 刑罰的 제재를 유보하면서 행정상의 조치

를 선행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의 일반적 처리절

차라는 점에서 課徵金制度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집행벌을 적용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 및 일본에서는 부작

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강제를 위해서만 집행벌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점, 獨逸에서는 집행벌의 대체수단으로서 구류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 

및 일본에서는 이 제도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行政罰로 오해될 수 있는 집

행벌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 金南辰, 前揭論文, 

15面이하 참조.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建築法(1991년 5월 31일의 개정법률)에서 최

초로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되었다.

26) 金元主, 自動車運轉者의 交通違反에 대한 犯則金制度, 공법연구 제12집(1984), 

135面.

27) 石琮顯, 交通犯則金과 行政罰과의 關係, 월간고시 1994.6., 59-6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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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課徵金의 法的 性格

이상과 같이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위반

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이익을 흡수하여 

오히려 經濟的 不利益을 가하는 일종의 금전적 행정제재금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課徵金을 과하면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

탈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

을 수 없게 되므로 간접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얻

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징금제도는 그 용어방식 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최근 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형태를 보아도 그 법적인 성격을 정확

히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 주된 이유로는 후에 자세히 언

급하는 것처럼 원래의 課徵金制度가 그 뒤 국민의 일상생활이 당해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사업자가 업무를 위반한 때에도 사업의 정지․취소를 

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정지․취소에 갈음하여 제재를 가하는 수단으

로 변형되어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원래의 課徵金이 경제법상의 의

무위반행위 자체로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인데 

반하여, 과징금제도를 규정한 일부 법령에서는 이를 변형하여 위반행위자

체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단속성 마땅히 

정지되어야 할 사업을 당해사업의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정지시키

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로 규정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과징금의 법적 성격규명은 과징금제도를 규정한 

立法類型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밖에 없으나, 일단 여기에서는 일반론

적인 관점에서 그 법적 성격을 해명하여 보기로 한다.

1. 不當利得稅․制裁로서의 성격

과징금제도가 부당이득세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

안하여 원래의 과징금이 경제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로 얻은 불법적인 

經濟的 利益을 박탈하는데 있으며 특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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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과징금은 행정기관의 가격인하명령을 전제로 이에 불응한 사업자에 

대하여 인상차액에 따른 이득을 課徵金으로 부과하므로 부당이득의 환수를 

위한 부당이득세적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28) 이 입장에 의하면 과징금부

과대상은 법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발생을 전제로 하며 과징금산정은 

이러한 不當利得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반드시 부과․징수되어야 하고 

부과여부나 금액산정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재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

정기관은 사업자 등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不當利得을 입증하여야 

하며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不當利得稅는 실정법상 조세의 일종인 것처럼 규정되어 있어 

行政制裁의 일종이라는 성격이 명백히 나타나지 않으므로 원래의 課徵金制

度의 법적 성격을 부당이득세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이를 행정

법상의 의무위반자가 당해 위법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하

여 그 이익금액만큼을 부과․징수하는 行政制裁金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

다.29) 이 경우 과징금부과대상은 법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발생유무와

는 관계없이 법위반으로 충분하고 과징금산정은 법위반에 대한 제재적 효

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면 족하다고 한다.30)

28) 安大熙, 課徵金의 法的 性格과 問題點, 법조 1987.3., 5面 ; 金鍾斗, 現行法上 課

徵金制度에 관한 考察, 입법조사월보 1988.1․2., 11面 ; 姜求哲, 前揭論文, 107面. 

또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을 부당이득환수적 성격

을 가진 과징금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李相喆, 前揭論文, 85面이하 참조). 과징금

의 性格을 부당이득환수금적 성격과 행정제재금적 성격의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

나, 현행 課徵金制度에서 과징금을 납부한 사업자가 자신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

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동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

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법개정에 따라 課徵金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실행기간동안의 

매출액 등의 일정률로 변경한 점등을 감안하면 부당이득환수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

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李東揆,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론, 행정경영

자료사 1995, 104面).

29) 曺正燦, 課徵金制度에 관한 小考③, 법제 제198호(1987.6.30.), 32面 ; 金元俊, 

과징금제도의 활성화 방안, 공정거래 1991.3., 262面 ; 김현종, 공정거래법상 과징

금제도의 국제비교, 공정경쟁 1995.5., 54面.

30) 課徵金의 산정기간이 가격인상일이 아닌 인하명령일로부터 당해명령에 따라 실제로 

가격을 인하한 날로 되어 있어 법위반기간동안의 부당이득액 전액을 환수하기 보다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制裁的 性格이 강하다고 한다. 권오승 외, 공정거래법심결례100

선, 法文社 1996, 262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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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와 유사한 課徵金制度를 두고 있는 日本에서도 과징금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그것이 불당리득세적인 성격을 가지는가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즉 우리 나라의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규정된 과징금과 그 성격면에서 비슷한 國民生活安定緊急措置法 및 私的獨

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서의 과징금제도의 채택을 둘러싸고 그것을 

“일시적인 경제적 혼란에 편승하여 일반소비자의 부담에서 이른바 과다한 

이득을 획득하는 행위는 사회공평의 관념에도 일반국민감정으로부터도 허

용되지 않은 행위로서 ……特定標準價格制度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수단으

로서 행정절차에 의해 초과금액을 課徵金으로서 징수하는 것이 사회공평의 

이념에도 합치하는 것이다.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국가가 징수함

으로써 위반행위자가 그것을 保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공정의 

이념에 합치한다”라고 하여 사회적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의

해 얻어진 이득을 행위자에게 남기지 않는, 부당한 이득은 환수한다는 점

을 課徵金制度의 성격으로 규정지우고 있다.31) 따라서 이와 같이 課徵金

이 부당한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刑罰的인 性格은 없게 되며 과징금과 

형벌을 병과하더라도 二重處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의 判例도 “독점금지법상의 과징금제도는 사회적 공정을 확보함과 

동시에 충분한 억지효과로써 위반행위의 억제를 도모하고 카르텔금지규정

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적 행정목적을 위하여, 카르텔참가사업자에 

대해 법률이 카르텔에 의한 경제적 이득과 의제하는 일정액의 금전을 국고

에 납부를 명함으로써 카르텔참가사업자로부터 조기에 그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을 채택한 것으로서 설정된 것으로 그러한 과징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과징금은 행위의 반사회성, 반도덕성, 죄악성에 대한 

도의적 비난에 의거한 規範的 應報 내지 교정교육으로서의 제재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制裁로서 과해지는 형벌과는 명확히 그 취지, 

목적 및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32) 

31) ジュリスト 增刊, 行政强制-行政權の實力行使の法理と實態, 有斐閣 1977.1., 91面 ; 

加藤秀樹 外(對談), 獨禁法の强化と課徵金の引上げ, ジュリスト 제977호(1991.4.15.), 

12面.

32) 1996.6.6. 東京高裁判決, 判例タイムズ 제951호, 128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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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日本의 독점금지법상의 과징금부과 대상행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

자단체에 의한 카르텔로서 상품, 용역의 대가에 관한 것 또는 商品, 용역

의 공급량을 제한함으로써 그 대가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경우에 한정되나 

우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법위반행위가 과징금부과대상이 된다는 점과 日

本과 우리의 법규정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의 법적 성

격을 획일적으로 규명할 수 없고 법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33) 

즉, ①부당이득환수로서의 성격을 지닌 課徵金(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

당한 가격인상에 대한 공정위의 가격인하명령위반에 대한 과징금), ②행정

제재벌로서의 課徵金(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채무

보증제한위반,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에 대

한 과징금), ③부당이득환수적 성격과 행정제재벌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 

課徵金(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비가격남용행위,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 각각 구분하는 견해가 그것이다.34)

33) 吳昌洙, 公正去來法上 課徵金制度, 변호사 제27집(1997), 59面.

34) 이와 유사한 견해를 취하는 것으로서, 우선 과징금을 行政制裁的 性格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서 ①과징금의 부과를 할 것인가의 여부 및 금액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량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 ②참가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의 원

인이 되는 사업자단체의 위반행위가 종전의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부당이득이라는 개

념과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더라도 그 산출이 매우 어려운 사업자수 제한행위 등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유형 중 여타행위로까지 확대된 점 ③判例도 “과징금은 그 성

질이 변화되어 이제는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적 처분에 갈음하여 과하여지는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반드시 부당이득의 발생을 전제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점(서울高法, 94구36751) 등을 제시한다. 또한 不當利得剝脫

的 性格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서 ①과징금이라는 형태의 제재는 원래 성격상 위법행

위를 함으로써 얻게되는 불법적 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도입되었으며 

현재에도 그 성격이 근저에 남아있다는 점 ②1994년 공정거래법개정시 과징금의 수

준을 매출액의 1%상한에서 5% 이내로 강화한 점에서 부당이득의 환수측면을 지속

하고 있다는 점 ③공정거래법 제53조의3의 규정에서 과징금부과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횟수와 함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과징금의 부당이득환수적 성격을 암시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허찬무․신영호,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에 관한 소고, 공정경쟁 1999.5., 24面 참조. 또한 과징금의 성격을 고

정할 실익이 크게 없다는 점에서 不當利得의 환수와 行政制裁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

지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이동규,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제도 운용(1), 경영법무 

1995.3., 6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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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던 앞서 언급한 이른바 변형된 課徵金制度를 도외시하더라도 현재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과징금제도는 단순히 부당한 이득을 환수

한다는 점도 있으나, 그곳에는 부당한 이득의 박탈에 그치지 않는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제도의 취지에서 말한다면 위법

행위에 의해 얻은 이득을 행위자의 수중에 남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사회적으로 본다면 “제재적”인 性格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35) 물론 여

기에서 말하는 制裁는 형사벌에서 의미하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는 의미에

서의 制裁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이다. 즉 刑罰의 경우에는 불이

익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그 행위의 목적이 되나, 課徵金과 같은 것은 불

이익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獨占規制및公正

去來에관한法律에 규정된 과징금제도는 궁극적으로 볼 때 경제적 합리성 

내지 사회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일종의 경제정책적인 목표를 지닌 제도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過怠料로서의 성격

행정질서벌로서의 過怠料와 과징금이 구별된다는 점은 이미 살펴보았으

나, 過怠料를 단순히 행정목적달성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制裁가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의 것으로 파악하여 과징금이 과태료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36) 즉 앞서의 이른바 변형된 課徵金

35) 日本에서도 독점금지법상의 과징금제도가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

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를 부인하는 견해로는 ①독점금지법상의 課徵金은 부당

하게 얻은 이익분을 징수액으로 하여 이익의 수배가 되는 액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

다. 경제상 부당한 이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행정의 목표로 하는 점에서 

유도조치이며, 제재적 의미는 희박하다. 과징금이 그 전제가 되는 행위에서 비난성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의무위반의 위법성이 반드시 강하지 않다는 정책판단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礒野弼生, 行政上の義務履行確保, 雄川一郞外 編, 現代行政法

大系 2(行政過程), 有斐閣 1984, 258面). 한편 이를 긍정하는 견해로서 ①독점금지

법상의 과징금은 부정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違反의 억지를 도모할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국가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정이익박탈처분을 과하여 

장래의 위반행위를 억지하려는 제도는 제재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佐伯仁志, 制

裁, 現代の法 4(政策と法), 岩波書店 1998, 220面).

36) 金鎔珍, 前揭論文, 5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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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度 -다수국민이 이용하는 사업이나 국가 및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생활의 어려움을 줄 수 있

으므로 이러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課徵金을 부과시키고 영업자로 하

여금 당해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방향으로 

課徵金制度를 규정하는 것-를 보는 경우 그것은 영업의 성질상 영업정지가 

불가능한 업종에서 영업정지제도가 실효성이 없어 행정제제의 실효성을 높

이기 우한 수단으로서 제도화된 행정기관이 과하는 過怠料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과징금제도가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

하려는 취지로 운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활용될 조짐이 있다는 점 및 

그러한 경향 가운데 過怠料와 비교해 볼 때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가 전

제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을 뿐 위반행위의 경중 등 요건에

서는 명백한 구별의 표준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어느 정도 타당성

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課徵金을 행정질서벌로서의 過怠料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즉 課徵金은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것이고 사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대부분 징역 또는 벌금의 行政刑罰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전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행

위라 볼 수 없다. 

課徵金은 최근의 입법경향인 행정형벌의 과태료전환과는 달리 위반행위

의 평가에 따라 규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한다는 원칙에서 

입법화되었기 때문에 過怠料의 정의를 위와 같이 넓게 파악하더라도 그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실정법상 課徵金을 규정한 대부분

의 행정입법은 過怠料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체에서도 과징금과 

過怠料를 명백히 구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양자를 동일시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37)

37) 安大熙, 前揭論文, 7面 ; 曺正燦, 前揭論文③, 33面. 이에 대해 “課徵金의 법적 성

격을 논하면서 현행법에서 과징금의 규정과 과태료의 규정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현재 課徵金의 법적 성격과 그 규정방법이 

개별법률마다 달리 하는 등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과도기에 있고, 현행 實定法이 과

징금에 관한 완벽한 규정형식이 될 수 없는 실정임에도 너무 기존 법률의 규정에 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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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贖罪金으로서의 성격

이른바 변형된 課徵金制度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일정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가 사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때 이에 갈음하여 행정기관이 그 

불이익처분을 면제하는 대신 일정 금액의 납부를 명한다는 측면에서 본다

면 과징금은 일종의 贖罪金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가 있

다.38) 즉 課徵金을 납부하면 사업정지처분을 받지아니하고 일정한 경우에

는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의 적용이 면제되므로 贖罪金으로 볼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행정형벌의 적용배제에 관해서 보면 課徵金

과 행정형벌은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종전의 일부 법률에서 課徵金처

분 대상행위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課徵金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의 입법례에서는 이러한 특칙을 두고 있

지 않다는 점, 贖罪金이란 원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

었으며 금전에 의한 행정적 제재수단에는 부당이득세 등 여러 제도가 있으

므로 행정적 제재를 면하기 위한 금전적 수단을 贖罪金이라고 개념정의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에서 과징금을 贖罪金的 性格을 가진다는 것

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다.39)

課徵金制度는 그 유형이 어떠하던 입법취지면에서 볼 때 행정상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내지 유효성 담보수단으로서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일종의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이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制裁라는 용어는 형벌에 있어서의 制裁와는 달리 응보적인 성격

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다.40) 그리고 그 행정상 제재라는 것은 장래의 위법한 행위

매인 것이다”라고 하여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金鍾斗, 前揭論文, 15

面 참조.

38) 安大熙, 前揭論文, 7-8面 ; 金鎔珍, 前揭論文, 52面.

39) 曺正燦, 前揭論文③, 34面이하.

40) “課徵金은 법령위반행위의 방지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징금만 

지불하면 법령위반행위도 용납된다는 의미에서 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法令違反 내

지 사회적 의무위반이라는 관념은 한결 희박하며 性格的으로 오히려 특정한 行爲 내

지 사업을 야기케 하는 외부불경제를 費用化하여 그러한 행위 내지 사업에 상반되는 

정당한 사회적 비용을 징수함을 당면의 목적으로 하는 政策的 賦課金이라 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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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예방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징금제도를 贖罪金的

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른바 앞서의 변형된 과징금제도

의 운용과정에서 도출되는 부수적인 면제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지, 결코 

과징금제도 그 자체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41)

4. 財源確保金으로서의 성격

課徵金은 벌금과는 달리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그 분야의 행정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쓰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입증대 내지 특정사업

의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課徵金

制度를 규정하는 입법례가 다수 증가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다. 그러나 課徵金制度의 입법취지는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한 制裁制度

의 합리화에 목표를 두어 공익 및 사업이용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며, 결코 단순히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하여 고안된 제도가 아

니다. 따라서 현행 실정법에 규정된 과징금제도가 운용과정에 있어서 수입

의 증대, 특정사업의 경비확보 등을 위하여 변질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

도 그 자체의 성격이 행정상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은 아니다.42)

며, 그러한 점에서 오히려 목적세나 원인자부담금에 가깝다”, 徐元宇, 現代的인 行政

義務履行確保手段(上), 고시연구 1984.11., 133面.

41) 따라서 “이러한 과징금제도는 행정관청과 사업자사이에서의 贖罪金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업이용자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도입한 제도라는 점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더우기 행정상의 편익만을 생각하여 창안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曺正燦, 前揭論文③, 34面이하)”라는 지적은 매우 타

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2) “물론 실정법을 보면 과징금제도가 수입증대 또는 집행의 용이성, 특정사업 경비확

보 등을 위하여 오용되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그 본래의 취지는 최근의 

입법례인 도소매업진흥법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영업의 정지 또는 제한이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이를 해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본래의 취지가 부수적

인 효과에 압도된다면 과징금제도는 그 존재의의가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曺正燦, 前揭論文③, 35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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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課徵金과 刑事罰의 관계

1. 이중처벌의 문제 

과징금제도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課徵金制度가 

부당이득의 박탈이라는 성격을 초과하여 制裁로서의 성격․목적을 가진다

면 현행 憲法 제13조의 二重處罰의 禁止와 관련하여 위헌문제를 발생케 

하지 않는가라는 점이다. 즉, 형벌은 행위자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추

궁하는 외에 그를 통하여 위반의 일반적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그 의미에

서 행정제재와 공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형벌이라는 명칭을 가지

지 않더라도 불이익의 정도, 내용에 따라서는 형사제재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行政制裁라 하더라도 그 실질면에서 형벌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중처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현행법제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형벌과 가산세, 영업의 

취소․정지 내지 과징금 등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병과는 

刑罰은 위의 수단과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가산세, 과징금 

등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예상하에 형벌

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수단이 제재적 성격을 가지며 병과의 필요

성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중처벌로 이해될 가능성

도 없지는 않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憲法 제13조와의 저촉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후에 상세히 검토하는 인․허가처분에 갈음하여 부

과하는 課徵金과 형벌의 관계에서 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우리의 현행법의 경우 어떤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行政制裁(영업취소․정지처분)

를 다른 한편으로는 刑事制裁(벌금 등)를 받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영업정

지를 영업정지에 갈음한 수단으로 마련된 과징금제도로 바꾸어 놓는다면 

결국 과징금과 벌금이라는 이중의 금전벌을 받게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과

징금을 채택하고 있는 법률은 모두가 예컨대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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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告發이 있어야 논한다는 규정을 두어 

원칙적으로 과징금만을 부과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론상으

로는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전자를 받았다고 하여 후

자를 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맞지 아니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뿐 아

니라 실제상으로도 행정기관이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택할 

경우에는 형사제재도 받는데,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택할 때에는 

형사제재를 면하게 되어 형평에 맞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다. ……사업자

의 위반행위 중에는 반사회성이 극히 미약하고 오직 사업자에 대한 단속의 

면에서 문제가 되는 정도의 것도 많으며,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

업정지 등으로 대처하면 충분하고 刑事制裁까지를 과하는 것은 국가의 형

벌권의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앞으로 과감하

게 법률에 규정된 벌칙규정을 삭제할 것이 요망된다”43)라는 견해가 그것

이다. 

형사벌과 과징금의 관계를 둘러싸고 후에 상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日

本에서도 과징금제도의 도입당시부터 많은 논의가 제기되었으며, 일반적으

로 課徵金은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제재적 색채를 지닐 수 있더라도 법률적

으로는 刑事制裁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행정적 조치라고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행위에 대해서 二重處罰을 과하는 것은 일본헌법 제39조에 위

반하나 동일행위에 대해 刑事罰이 부과되고, 또한 동시에 행정처분에 의한 

조치가 가해지더라도 憲法 제39조에 위반하지 않는 것은 最高裁의 判例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課徵金은 카르텔 피지의무위반의 발생을 

방지하고 자유경쟁의 이행을 도모하려는 행정상의 조치라고 이해될 수 있

다고 한다.44) 

한편 우리의 憲法裁判所에서도 “헌법 제13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

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국가형벌권

43) 朴鈗炘, 行政法規違反行爲의 脫犯罪化, 경희법학(경희대) 제21권1호, 1986, 

128-129面.

44) 松河滿雄, 前揭論文, 58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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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13조제1

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따라서 부동산실

명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처벌을 함과 동시에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

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

렵다고 할 것이고, 다만,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대상자에게 거듭 처벌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면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입법권의 

남용이 문제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이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러한 중복적 제재가 과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로 다루어져

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45)

2. 형벌과 행정제재의 관계 

결국 이 문제는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과징금의 법적 성격 가운데 이른바 “제재”, “제재적인 효과”, “제재적 

의미”를 형사벌에서의 “制裁”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계된다

고 할 수 있다. 우선 형벌과 행정제재의 관계를 몇가지 관점에서 이론적으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刑罰의 목적과 행정제재의 목적의 관계이다. 형벌이든 행정제재이

든 불이익의 부과(이익상태의 악화)라는 위협에 의하여 법적인 義務 내지 

의무는 아니지만 행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

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아울러 그것이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점에도 양자간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같은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국민에 대한 불이익의 일방적 부여라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결정절차

45) 헌재결 2001.5.31.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바51․64․65․85, 

2001헌바2(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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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다르다. 刑罰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사법절차로 결정되며, 行政

制裁는 과태료의 경우에도 비송사건절차법의 절차로 결정되며 그 이외에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결정된다. 절차의 차이가 양자의 성격의 차이를 낳는 것

은 아니나, 양자의 성격의 차이가 절차의 차이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면 그 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문제된다. 刑罰은 “위반자의 부정행위의 

반사회성 내지 반도덕성에 착안하여 이에 대한 제재로서 과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설명하는 경우의 制裁는 응징, 벌 등이라는 의미에서의 제재이

며, 그것이 불이익의 부여라는 모습을 취한다. 이 경우 불이익의 부여는 형

벌의 목적 그 자체이다. 한편 行政制裁는 같은 제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목적이 행위자에 대한 응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행정제

재를 규정한 실정법규의 行政目的을 달성하는 것이다. 행정제재에는 불이익

의 부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불이익의 부여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같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에의 불

이익의 부과임에도 불구하고 형벌과 행정제재는 그 決定節次가 다른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응보로서의 공권력의 

발동은 신중하여야 하며, 법치국가의 이념적 요청이 형벌의 결정에서 신중

한 절차를 요구한다. 다른 한편 공권력에 의한 응보가 아닌 행정목적달성의 

수단인 행정제재는 행정에게 요구되는 迅速性의 관점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는 보다 간편한 절차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制裁의 量과 質의 문제이다. 형벌과 행정제재의 목적의 차이는 당

연히 각각이 부여하는 불이익의 질과 양에도 영향을 미친다. 刑罰이 부여

하는 불이익은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로서 범죄행위가 지니는 반사회성에 

상응하도록 질과 양이 결정된다. 그곳에는 실시된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하

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이 어느 만큼인가라는 관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행위의 반사회성에 비추어 不利益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이 결정적인 

것이 된다. 이에 대해 행정제재에 의한 불이익의 질과 양은 의무이행을 확

보하는데 족한 必要最小限度의 불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결정된다. 事案의 

성질상 당연히 경찰비례의 원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무의 불이

행이 행위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상쇄하여 이익이 전

혀없는 상태만큼의 불이익이 행정제재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는 不利益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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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한계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영리욕에 작용하여 바람직한 부작위

상태(부작위의무의 준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행위에 의한 이

득이 없게하면 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불이익의 

부여는 수단을 초과하여 불이익의 부여자체가 목적이 되는, 즉 응보성이 

강해진다. 그 경우에는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보장과의 관계에서 형벌이외

의 형태로 공권력에 의한 응보가 허용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질적․

양적으로 應報로서의 성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刑罰이라는 형태이외로 그 

불이익의 부과를 제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형벌의 결정에 즈음해

서 무력한 국민 대 공권력이라는 구조를 전제로 하여, 무력한 국민을 보호

하고 실질적인 공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고유의 법칙이 설정되어 

있다. 그에 대하여 같은 공권력의 응보라는 실질을 지닌 행위가 형식적으

로 行政廳의 行爲라는 법형식으로도 제도화될 수 있다면 행정청의 행위에

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가 작용하지 않으며, 형벌과의 균형을 상실하여 헌

법상의 기본권보장의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셋째, 行政制裁와 裁量과의 관계이다. 과징금에 관해서는 부당이득환수

적 성격을 인정할 경우 재량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현행 公正去來法

은 과징금부과를 할 것인가의 여부,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行政制裁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46) 형벌은 본래 개별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회

적으로 상응하는 응보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罪刑法定主義

의 요청이 있는 이상 법정의 처벌의 질과 양은 정형화된 범죄에 관하여 상

정되는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관념할 수 있는 상한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 개별범죄의 반사회성은 그것이 행해진 상황의 관계에

서만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일반화가 불가능한 이상 法定의 상한 가운데에서 

개별의 결정이 재량에 맡겨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에 대하여 행정제재는 

법위반의 상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최소한도의 불이익

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行政制裁制度는 일반예방적 효과가 좀더 높은 

상태를 실현한다는 시점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상 법위반에 대하

46) 허찬무․신영호, 前揭論文, 24面 ; 오창수, 前揭論文, 58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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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률적으로 불이익이 관련되는 상태를 확보하는 것이 좀더 일반예방효

과를 높이기 때문에 재량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행정제재의 경우에는 

부과되는 불이익이 이론상 필요최소한도에 그치고 있으며 개별상황에 상응

한 최적의 불이익의 결정이라는 시점이 필요하므로 이 점에서도 裁量을 인

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行政制裁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

니라 다른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일반예방적 효과의 

평가도 본래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의 활동을 시작으로 일련의 

행정과정의 전체적 평가와 관련하여 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행정청의 人的 能力․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행정제재가 비재량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행정제

재의 前提이며 본래의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

의 건수를 감소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위반사실의 적발과 과징금의 

부과를 결부시키지 않고 재량적으로 하여 적발건수를 늘리는 방법과 制裁

를 비재량적으로 하여 적발건수를 줄이는 방법 가운데 본래의 행정목적달

성에 어느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인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일련의 행정

과정의 종합적 평가라는 시점에서 본 경우에 행정제재의 비재량적 부과가 

반드시 일반예방에 효과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行政制裁에 의하여 

부여되는 불이익은 이념적․개념적으로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

도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필요최소한도의 불이익이 무엇인가는 명백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현실제도로 할 경우에는 제도적인 擬制가 필요하다. 그것은 개별의 

구체성을 희생하여야만 비로소 가능한 작업이며, 더구나 실효성의 확보를 

고려하는 이상 제재의 효과를 높이는 만큼 不利益의 질과 양은 상정되는 

다양한 사례를 평균화한 최소한도 내지 최소한도의 상한에 근접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오히려 불이익의 필요최소한도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형화할 수 있는 상한에서의 최소한도의 불이익을 法定해 두고, 

그 범위내에서 개별적으로 최소한도의 불이익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

다. 그것이 行政制裁의 실효성과 국민의 재산․자유의 확보라는 요청에 부

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징금 등 행정제재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당연히 재량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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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課徵金제도의 유형별 분석

실정법상 課徵金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62년 6월 9일

에 제정된 緊急通貨措置法(법률 제1088호)에서 비롯한다. 즉, 동법 제21

조에서 “제2조에 규정하는 일부터 모든 법령중의 원화표시금액과 법률 또

는 국회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어 정하는 과징금, 가

격 또는 요금은 환가비율로써 원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 후 

1967년 2월 9일 성립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

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및 동협정

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1967.3.3. 법률 제

1398호)”,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1976.12.22. 

법률 제2932호)” 등에서 課徵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국가기

관이 부과․徵收하는 일체의 금전적 급부를 의미하는 용어로써 사용되었으

며, 여기에서 의미하는 과징금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과징금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80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독점규

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3320호)” 제6조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이 價

格引下命令에 블응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그 가격인상의 차액에 해당하

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였는 바, 이를 과징금이라고 규정한 것에

서 비롯한다. 그 후 일부 法令에서 이를 변형하여 위반행위자체로 인한 이

익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로 인하여 단속상 마땅히 정지되어야 

할 사업을 당해사업의 이용자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정지시키지 아

니하고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로서의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징금제도는 관계 법령에 계속도입되어 2002년 7

월 현재 80개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입․운용되고 

있는 課徵金制度는 개별법마다 그 형식이나 내용 등에서 일정하지 아니하

며, 그 성격면에서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일정한 유형에 따라 이를 분

류하여 살펴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나,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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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법령의 취지․목적 및 성격 등에 착안하여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래의 課徵金制度 즉 경제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로 얻은 불법

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로서의 課徵金을 규정한 立法類型(제1

유형), 둘째, 다수국민이 이용하는 사업이나 국가 및 사회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반자

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생활의 어려움

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營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시키고 

영업자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

는 방향으로 課徵金制度를 규정하는 立法類型(제2유형), 셋째, 그 제도의 

성격면에서 과징금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立法類型(제3유

형) 등의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47) 

1. 第 1 類型

경제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로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로서의 課徵金을 규정한 제1유형에 속하는 법률은 대체로 경제규제관

련법령에서 도입․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과징금은 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

한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 관련사업자가 불법적인 사업수익을 

얻게 되므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업수익을 환수하여 법령준수를 도모하려

는 취지에서 규정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법률로서는 현행법상 최초로 과

47) 課徵金의 유형을 구분하는 입장은 ①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수단으로서의 課徵

金, 의무불이행에 대한 課徵金, 의무위반에 대한 課徵金 등으로 구분하는 견해(洪井

善, 前揭書, 497面) ②최초형, 변이형(실정법상 과징금으로 직접 표현하지는 않고 있

으나, 명칭과 관계없이 과징금과 유사한 유형), 일반형(허가취소․영업정지와 선택적

으로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형)등으로 구분하는 견해(金鍾

斗, 前揭論文, 3面이하) ③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형(부당이득환수적 과징금), 행정상 의무

위반자에게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또는 선택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

형(영업정지대체적 과징금),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선택적으로 과

징금을 부과하는 유형(시정명령대체적 과징금), 행정상 의무위반 자격자에 대하여 자

격정지처분과 선택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형(자격정지대체적 과징금), 피해가격

과징금, 부과금 등으로 구분하는 견해(李相喆, 課徵金의 類型區分과 그 法的性質, 법

제 1998.10, 85面)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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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금제도를 도입한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을 지적할 수 있다. 동 

법률에서는 시장지배적 事業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공동행

위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조문에서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과

징금제도를 도입하게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후술하는 日本의 “私的獨占의禁

止및公正去來의確保에관한法律”에 규정된 과징금제도를 모방한 데서 비롯

한다고 하겠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외에 위법한 행위에 의해

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여 위반행위의 억제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과징금제도를 규정한 법률유형은 다음과 같으나, 이들 법률에 규정된 課徵

金制度의 조문위치나 표현방식 등에 있어 어떠한 공통점을 찾기는 어렵다.

그런데 “造船産業의正常的競爭條件에관한法律”의 경우 외국사업자가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리나라에게 선박을 수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

내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이른바 “被害

價格課徵金制度”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0조 참조). 이 피해가격과징금

의 경우 그 부과대상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고, 

또한 외국과의 輸入去來에 따른 국내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하에 외국사업자의 상대적인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려는 것이라는 점에

서 독특한 과징금제도라고 볼 수도 있다.48) 그러나 이 과징금제도도 불법

적인 사업수익에 대한 환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1유형에 포함

시켜 살펴본다.

<표> 제1유형에 속하는 입법례

법  률  명 주 요 내 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법률

◦§35(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정보공개서의 갱신

과 수정의무, 허위․과장정보제공등 금지의무, 가맹금반환

의무, 가맹계약서의 교부 및 보관의무,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과징금부과)

금융지주회사법
◦§64(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가 일정한 투자한도 내지 주

식소유한도, 신용공여한도 등을 초과한 경우에 과징금부과)

48) 被害價格課徵金制度를 과징금의 특수한 형태로 별도로 분류하는 견해로는 李相喆, 

前揭論文, 445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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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주 요 내 용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

◦§6(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부과)

◦§17①(상호출자의 금지 및 출자총액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주

식을 취득․소유한 회사에 대해 과징금부과)

◦§17②(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위반에 과징금부과)

◦§17④(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에 규정에 위반에 과징금부과)

◦§22(부당한 공동행위제한규정의 위반에 과징금부과)

◦§24의2(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 위반에 대해 과징금부과)

◦§28(사업자단체의 일정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해 과징금부과)

◦§31의2(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위반에 대해 과징금부과)

◦§34의2(부당한 국제계약체결제한행위의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외무역법

◦§23(물품수출입자가 원산지표시위반을 한 경우 과징금부과)

◦§39(무역거래자가 불공정한 수출입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

한 경우에 과징금부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

◦§5(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에 위반한 명의신탁자, 채권자 및 

채무자를 허위기재한 실채무자 등에게 부동산가액의 100분

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부과)

◦§10(장기미등기자가 일정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지 않은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및산업피해

구제에관한법률

◦§11(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여신전문

금융업법

◦§58①(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제한, 사채발행의 특례, 부

동산취득제한,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등에 관한 명령

위반시 과징금부과)

◦§58③(시설대여업자․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자가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위반시 과징금부과)

영화진흥법
◦§38(수입추천없는 외국영화의 수입, 등급분류에 위반한 영

화상영 등으로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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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주 요 내 용

은행법

◦§65의3(금융기관이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대주주

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취득한도,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금지업무,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자산

보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과징금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37의2(전기통신사업자의 일정한 금지행위위반에 대하여 과

징금부과)

증권거래법

◦§206의11(신고서․설명서 기타 서류제출의 허위기재 또는 

미제출 등의 경우에 유가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

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

부과) 

조선산업의정상적

경쟁조건에관한

법률

◦§10(협정대상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

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의 과징금부과)

청소년보호법
◦§49(청소년보호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

여 과징금부과)

환경범죄의

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12(오염물질의 불법배출사업자에 대하여 불법배출이익의 2

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과 특정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소용되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25의3(서면의 교부, 서류보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등에 위

반한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익사업자에 대해 과징금부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9(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안에서 과징금부과)

2. 第 2 類型

제2유형에 속하는 법률들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허가취소․영업정지

와 선택적으로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課徵金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법률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自動車運輸事業法”으

로서 동법이 1981년 12월 31일자로 改正되면서 그 제31조에서 사업의 

정지,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제31조의2에서 위 제31조

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교통부장관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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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서 비롯한다. 동법에서 규정한 課徵金

制度가 일반적인 과징금입법의 효시를 이룬 법률로서 그 후 제2유형에 속

하는 과징금제도의 母胎가 되었다. 

이 제2유형은 앞으로도 그 도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 법적 성격

에서도 課徵金의 일반화된 유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형이라고도 한

다. 이 유형에 속하는 법령은 대체로 영업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그 영업 또는 사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 또는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

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영업 또는 사업정지

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속하는 

법률들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수익적 처분의 취소정지의 범위에 있

어 다소 차이가 있으며, 課徵金의 금액산정기준, 징수절차, 벌칙적용상의 

特例 등에 있어서도 다양한 규정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법상 課徵金制

度를 규정한 법률 가운데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표> 제2유형에 속하는 입법례

법  률  명 주 요 내 용

건설산업

기본법

◦§82(하자3회이상발생, 건설공사실적의 미달, 시정명령위반, 

안전검사의 불성실 등의 행위를 한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9의2(안전관리상 요구되는 의무등을 위반한 때 사업 또는 

저장소사용의 정지․제한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공인회계사법
◦§21(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관한특별법
◦§21(의무위반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관광진흥법
◦§35(관광사업자가 일정한 위반행위를 하여 사업정지를 하여

야 하는 경우에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국민건강보험법

◦§85(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보고 등 명령위반의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

여 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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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주 요 내 용

국제물류기지육성

을위한관세자유지

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법률 

◦§12(등록업체가 관세법 또는 그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등록업체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금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14(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

출한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14(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

출한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농수산물유통및가

격안정에관한법률

◦§83(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업무위반을 한 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대기환경보전법
◦§20의2(의료기관 등이 배출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도시가스사업법
◦§10(도시가스사업자가 일정 의무를 위반한 때 사업정지 또

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도시철도법
◦§19의2(도시철도사업면허자가 일정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46(마약류취급자가 일정의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처분

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먹는물관리법
◦§43(먹는물관련영업자가 일정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관한법률

◦§7(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준미달 또

는 명령에 위반한 때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44(특수판매업자의 시정조치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방송법
◦§19(방송사업자 등이 일정의무를 위반한 때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비료관리법
◦§21(비료생산업자 등이 일정의무를 위반한 때 영업정지처분

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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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주 요 내 용

사료관리법
◦§24(등록기준미달 명령 등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처분에 갈

음하여 과징금부과)

삭도․궤도법
◦§16의2(삭도 또는 궤도사업자가 일정의무를 위반한 때 사업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석유사업법
◦§14(석유정제업자 등이 일정의무를 위반한 때 사업정지처분

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석탄산업법
◦§21(등록기준의 미달, 조치명령불이행시 석탄가공업자의 영

업 또는 광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수산업법
◦§91의2(면허받은 어업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 제한 또

는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수질환경보전법
◦§20의2(배출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위반행위를 한 사업

자에게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승강기제조및

관리에관한법률

◦§12(보수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보험미가입 등 명령

에 위반한 경우 사업의 정지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식품위생법
◦§65(영업자가 일정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품목제조

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8의2(사업자등이 일정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제한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약사법
◦§71의3(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등이 일정의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79(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일정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여신전문 

금융업법

◦§58②(신용카드업자가 일정의무를 위반한 때 업무정지처분

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영산강․섬진강

수계물관리및주민

지원등에관한법률

◦§14(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

출한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37(분뇨등관련영업자가 기준위반 등의 행위를 한 때 영업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원자력법
◦§17(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일정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사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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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주 요 내 용

유통산업발전법

◦§15(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경

우 등 일정의무를 위반한 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

금부과)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21(유독물질제조업자 등이 일정의무를 위반한 때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관한법률

◦§14(등록업자가 일정의무를 위반한 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

하여 과징금부과)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57(의료기관 등 구급차운용자가 일정의무를 위반한 때 업

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의료급여법
◦§29(의료급여기관이 일정의무를 위반한 때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의료법
◦§53의2(의료기관이 일정의무를 위반한 때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의료보험법
◦§77(요양기관이 명령위반, 허위보고 등의 행위를 한 때 업

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자동차관리법

◦§74(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이 일정의

무를 위반한 때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장사등에관한법률
◦§30(법인묘지,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자․영업자가 일정의무

를 위반한 때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전기공사업법
◦§28(공사업자가 시정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일정

의무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전기사업법
◦§12(전기사업자가 일정 명령에 위반한 때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전기통신기본법
◦§24(자가전기통신설비의 일정의무위반에 대하여 사용정지명

령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전기통신사업법

◦§37의2(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위반에 대하여 과징금부

과)

◦§64(전기통신사업자가 일정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처

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전자상거래등에서

의소비자보호에관

한법률

◦§34(사업자 등이 시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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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주 요 내 용

전자서명법
◦§13(전자서명업무자가 일정의무를 위반한 때 업무정지처분

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전파법
◦§73(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경

우에 그 정지․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주차장법

◦§24(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부설주차장관리자가 일정의무를 

위반한 때 당해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금지 또는 과징금

부과)

주택건설촉진법
◦§39의2(주택관리업자가 등록기준의 미달 등에 해당하는 때

에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집단에너지

사업법

◦§15(사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는 

등 위반행위를 한 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철도소운송업법

◦§16(소운송업자가 인가된 운임, 요금외에 부당한 보수를 청

구하는 등 일정의무를 위반한 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축산물

가공처리법

◦§28(영업자가 일정의무를 위반한 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

여 과징금부과)

축산법
◦§33(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의 상장 등 일정의무를 

위반한 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폐기물관리법
◦§29(폐기물처리업자가 일정의무를 위반한 때 영업정지처분

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항공법
◦§131(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일정의무에 위반한 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항만법
◦§33(일정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

징금부과)

항만운송사업법
◦§27의6(항만운송사업자 등이 일정의무를 위반한 때 사업정

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해운법
◦§21(여객운송사업자가 일정의무를 위반한 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화물유통촉진법
◦§51(복합운송주선업자 등이 일정의무를 위반한 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9(운송사업자가 일정의무를 위반한 때 사업정지처분에 갈

음하여 과징금부과)

화장품법
◦§22(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일정의무를 위반한 때 업무정지처

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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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 3 類型

제3유형에 속하는 것으로는 법령의 문언상 課徵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지 않더라도, 課徵金의 법적 성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징금제도

와 그 취지․목적 및 성격면에서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

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과금은 명칭에 있어서 과

징금과는 다르지만, 그 명칭과는 상관없이 성격상 과징금과 유사하므로 이

를 課徵金의 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법률에는 과징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법

체계면에서는 과징금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도 있다. 

<표> 제3유형에 속하는 입법례

법  률  명 주 요 내 용 비  고

수질환경

보전법

§19(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

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허

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

을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변경

한 자에 배출부과금을 징수)

§20의2(배출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조업정지처분에 갈

음하여 과징금부과)

금강수계물관

리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13(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

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

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을 징수)

§14(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

출한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낙동강수계물

관리및주민지

원등에관한

법률

§13(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

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

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을 징수)

§14(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

출한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영산강․섬진

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

에관한법률

§13(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

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

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을 징수)

§14(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

출한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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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주 요 내 용 비  고

대기환경

보전법

§19(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

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

여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기간, 배

출량등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배출

부과금을 부과)

§20의2(의료기관 등이 배출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업무정

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

과)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

리에관한법률

§29(축산폐수배출처리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때에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기간, 배출량 등을 산정기준으

로 하는 배출부과금을 부과)

§37(분뇨등관련영업자가 기

준위반 등의 행위를 한 때 영

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

과)

그러나 위의 제3유형에서 의미하는 賦課金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명칭상 “賦課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전

체적인 성격으로 볼 때 과징금과 유사하기는 하나, 각각의 법률에서 과징

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일단은 과징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법  률  명 주 요 내 용 비  고

석유사업법

§18(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

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

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

여 과다하게 이윤을 얻게 되는 석

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

게 부과금을 징수)

§14(석유정제업자 등이 일

정의무를 위반한 때 사업정

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

과)

조선산업의

정상적경쟁

조건에관한

법률

§8(협정에 위반되는 지원조치로 

인하여 국내조선업자가 얻은 수혜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액을 해당 

조선업자에게 부과금으로 징수)

§10(협정대상국의 조선업자

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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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課徵金제도의 법적 구조별 분석

1. 行政處分과의 관계 -수익적 처분의 취소․정지와의

  대체성 문제

과징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입법례들의 허가취소․영업정지

(사업정지, 업무정지, 조업정지, 사용정지)와 선택적으로, 또는 영업정지

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과징금과 대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가 명확치 않고, 가변적․유동적이다.49) 그러나 보

통 취소처분에 앞서 정지처분을 정지처분에 앞서 경고나 시정명령 등과 

같은 예비적 처분을 하도록 하여 각 제재처분간에 일정한 순위가 정해져 

있다.

이에 반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에 불응한 경우에

는 取消處分으로 대응하지 않고 행정상 강제징수방법에 의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과징금부과처분은 인․허가의 취소정지와 완전히 대체관계에 있다

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한편 크게보면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

징수하는 위의 제2유형에 속하는 것이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과 과징금을 선택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경

우도 있다.50)

49) 취소처분과 정지처분은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違反行爲의 경중에 따라 

취소대상과 정지대상이 구분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처분을 내려야 할 위

반행위의 종류와 정지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취소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위반행위의 규정방식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

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때”라고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取消와 정지를 모두 

규정할 수 밖에 없다, 曺正燦, 前揭論文, 1987.6.30, 35面.

50) 이 類型을 영업정지처분을 행할 경우 초래될 시민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課

徵金과도 구별되고, 경제관계법령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不法利益을 환수하려는 

과징금과도 구별되는 “特殊한 形態의 課徵金”으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 자세한 내용

은 李相喆, 課徵金法制硏究, 법제처 법제연구총서(법제개선자료 제4집), 1997, 441

面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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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행정처분과 과징금부과를 선택하도록 한 유형

법 률 명 처 분 대 상 처 분 유 형

대외무역법

◦국내법령 또는 교역상대국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 등을 침해

하는 물품의 수출입행위

◦원산지허위표시, 원산지표시손상․

변경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

(§23⑤,§39⑤)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관한법률

◦기준미달

◦동법의 명령, 처분위반

지정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7)

승강기제조및관

리에관한법률

◦보험미가입행위

◦보수업무의 하도급행위 위반

◦보수의 흠으로 승강기이용자를 사

상에 이르게 한 행위

◦동법상 명령, 처분 위반행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12)

주차장법
◦주차장구조․설비기준 위반행위

◦이 법에 의한 명령, 처분위반행위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금지 또는 

과징금부과(§24)

해운법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

양사고, 선장의 선임감독에 관한 

주의의무위반

◦여객, 수화물 등에 대한 보호조치 

및 피해보상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이 법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조

건위반행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21)

그리고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제도를 마련하

지 아니하고 일의적으로 과징금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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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과징금부과처분만을 규정한 사례

법 률 명 처 분 대 상 처 분 유 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위반

◦정보공개서의 갱신과 수정의무위반

◦허위․과장정보제공등 금지의무위반

◦가맹금반환의무위반

◦가맹계약서의 교부 및 보관의무위반

◦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무위반 

과징금부과(§35)

금융지주회사법

◦유가증권의 투자한도 초과

◦주식소유한도 초과

◦신용공여한도 초과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게 신용공여

◦자회사등의 주식소유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한도 초과

◦적정 담보확보없이 신용공여

◦불량자산 거래

과징금부과(§64)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

◦상호출자의 금지등 위반

◦출자총액의 제한 위반

◦계열회사 채무보증금지 위반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 위반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위반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위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 위반

과징금부과

(§6, §17, §17의2, 

§22, §24의2, §28, 

§31의2, §34의2)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

법률

◦규정위반 명의신탁자행위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한 실채무자행위
과징금부과(§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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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처 분 대 상 처 분 유 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및산업피해

구제에관한법률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의 수입․수출, 

판매․제조행위

◦원산지표시 미기재, 허위표시, 손상 또

는 변경행위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과징금부과(§11)

여신전문

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준수의무위반, 금

융감독위원회 명령위반

◦시설대여업자의 금융감독위원회 명령위

반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의무 위반

과징금부과(§58①,③)

영화진흥법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영화를 

수입한 행위

◦분류받은 상영등급변조, 등급을 분류받

은 영화와 다른 내용의 영화상영

◦영화상영금지, 정지명령 위반행위

과징금부과(§38①)

은행법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위반

◦대주주발행 주식취득한도 위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위반

◦금지업무 위반

◦외국금융기관 국내자산보유의무 위반

과징금부과(§65의3)

전기사업법 ◦전기사업자 일정 금지행위 위반 과징금부과(§24)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설비 등 정보의 제공에 관한 

부당차별, 협정체결거부, 협정불이행

◦정보 등을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

는 행위

◦비용․수익의 부당한 분류로 이용요금 

및 정보대가산정행위

◦이용약관과 다른 역무제공,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역무제공행위 

과징금부과(§3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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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처 분 대 상 처 분 유 형

조선사업의

정상적경쟁조건

에관한법률

◦협정당사국의 조선업자가 우리국민이 

소유, 지배하는 법인에게 대상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하여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지연된 경우

과징금부과(§10①)

증권거래법

◦신고서, 설명서 기타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

◦신고서, 설명서 기타 제출서류의 미제출

◦신고 또는 공고사항의 미신고, 미공고

과징금부과

(§206의11)

청소년보호법

◦유해매체물판매금지, 외국매체물의 판

매제한 등 위반행위

◦유해업소의 청소년고용행위

◦금지약물, 물품의 판매․대여․배포

◦거리유인, 풍기문란 등 행위

◦청소년유해표시위반, 유해광고물 설치․ 

부착․배포행위

◦유해업소출입, 술․담배판매행위 

과징금부과(§4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허위․과장광고 등 부당한 표시 및 광

고행위금지 위반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사업자에 대한 

표시․광고의 제한행위

과징금부과(§9)

하도급거래공정

화에관한법률

◦서면미교부, 허위서면 교부행위

◦서류의 보존의무위반, 허위서류의 작성 

및 교부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금지, 건설하도

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위반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의무 위반

◦관세등 환급금의 지급, 탈법행위금지규

정 위반

과징금부과(§25의3)

환경범죄의

처벌에관한

특별조치법

◦오염물질의 불법배출행위 과징금부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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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를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 별

개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만을 규정하는 등 두가지를 규정한 입

법례도 있다.

법 률 명 처 분 대 상 처분유형

여신전문

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자금조달방

법, 사채발행의 특례, 부동산취득제한,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부동산과

다보유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

령위반

◦시설대여업자의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위반

◦할부금융업자의 거래조건주지, 준수사

항의 위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한도초과 행

위

과징금부과

(§58①, ③)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위반, 신용카

드발급의무위반, 회원책임, 허가등록의

무위반, 가맹점, 거래조건위반, 가맹점

계약해지의무위반, 선불카드상환의무위

반, 가맹점모집 및 이용방식제한 위반, 

공탁금반환시 승인의무위반, 기타명령 

또는 조치의무위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58②)

전기사업법

◦전기사업자의 일정한 금지행위 위반 과징금부과(§24)

◦전기사업자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

위반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12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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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처 분 대 상 처분유형

전기통신

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

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협정체결을 부당

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

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관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등

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

는 행위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

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설비의 제

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이나 정보제

공의 대가등을 산정하는 행위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

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

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과징금부과

(§37의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록, 

신고를 한 때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등에 필요한 조

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선임에 관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사업개시의무에 위반한 때

◦인가 또는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이 법 또는 관련법의 명령에 위반한 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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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액산정기준 및 그 限度額

⑴ 금액산정기준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에 관하여 제2유형에 속하는 대부분의 법률들은 

공통된 금액산정기준을 가지고 있다. 즉, 개별 법률들은 과징금의 한도액

을 정하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

록 하며, 시행령에서 별표로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유형에 속하는 법률들과 제2유형에 속하는 법률들 중 일

부 법률들에서는 예외적으로 당해 법률들에서 각기 상이한 산정기준을 채

택하고 있다. 예외적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 및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과징금액산정기준의 예외를 정한 입법례

법 률 명 금 액 산 정 방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가맹본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과징금부과(§35)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자의 도급공사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

금부과(§82②)

국민건강보험법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이하

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85)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가 일정한 투자한도 내지 주식소유한

도, 신용공여한도 등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투자액, 장부가액합

계액, 신용공여액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과징금부과(§64)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채권자 및 서

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에 대하

여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부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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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금 액 산 정 방 법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해 당해사업자가의 매출액

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부과,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부과(§6)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의 제한에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취득,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부과(§17①)

◦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금지, 기존채무보증의 취소 등을 

위반한 경우 당해 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부과(§17②)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사안별로 각각의 금액

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부과(§17④)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에 위반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안에서 과징금부과(§17의2⑤)

◦부당한 공동행위금지에 위반한 경우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

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부과(§22)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위반의 경우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

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부과, 매출액

이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

징금부과(§24의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단체에 대해 5

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부과, 참가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

금부과(§28)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해 매

출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서 과징금부과(§31의2)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위반한 경우 사업자단체에 대해 

5억원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100분의 2

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부과(§

3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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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금 액 산 정 방 법

방문판매등 

에관한법률

◦특수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

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부과

(§4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및산업피해

구제에관한법률

◦불공정무역행위의 판정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금

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부과(§11)

의료급여법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이하의 금액을 과징금부과(§29)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자의 일정위반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부과(§37의2)

은행법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징금부과(§65의3제1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의 100분의 20 이하 과징금부과(§65의3제2호)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

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20 이하 과징금부과(§65의3제

3호)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소유한 주

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20 이하 과징금부과(§65의3

제4호)

◦자회사의 신용공여한도위반의 경우 당해 신용공여액의 100분

의 2 이하 과징금부과(§65의3제5호)

◦자은행의 주식한도위반의 경우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

의 100분의 2 이하 과징금부과(§65의3제6호)

◦자은행과 모은행간의 담보확보없이 신용공여한 경우 당해 신용

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징금부과(§65의3제7호)

◦자은행과 모은행이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당해 불량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징금부과(§65의3제8호)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한 경우 초과투자액의 100분의 10 이

하 과징금부과(§65의3제9호)

◦업무용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징금부과(§65의3제10호)

◦부동산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징금부과(§65의3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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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금 액 산 정 방 법

은행법

◦투기목적의 자금대출 등을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의 

100분의 2 이하 과징금부과(§65의3제12호)

◦주식담보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의 100분

의 2 이하 과징금부과(§65의3제13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

로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징금부과(§

65의3제14호)

◦자산 미보유의 경우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이하 과징금부과

(§65의3제15호)

석유사업법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가 등록요건에 부적합하여 사업

을 하는 경우 당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의 

석유의 수입량 또는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부과(§14②)

◦석유비축업자가 비축의무의 불이행시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기간동안의 비축의무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부과(§14③)

조선산업의정상

적경쟁조건에관

한법률

◦약정당사국의 조선업자가 국내에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

한 경우 조선업자에 대해 정상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에 해당

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부과(§10)

증권거래법

◦유가증권신고서, 설명서 기타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중요

사항의 미기재나 신고서, 설명서 기타 제출서류의 미제출의 경

우 유가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부과(§206의11①)

◦공개매수신고서, 설명서 기타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중요

사항의 미기재나 신고서, 설명서 기타 제출서류의 미제출의 경

우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부과(§206의11②)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신고, 공시내용의 허위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미기재 또는 신고․공시내용의 미신고․미공시

한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부과

(§206의11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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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금 액 산 정 방 법

증권거래법

◦법인이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중요사항의 미기재 또는 보고

서의 미제출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중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

회중개시장에서 형성된 당해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

래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과징금부과(§206의11

④)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이 허위신고, 중요사항의 누락 또

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교부하

는 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부과(§206의11⑤)

전자상거래등에

서의소비자보호 

에관한법률

◦시정조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

에서 과징금부과(§34)

표시․광고의공

정화에관한법률

◦부당한 표시․광고 등의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부과, 매출

액이 없거나 매출액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부과(§9①)

◦표시․광고행위를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

위안에서 과징금부과(§9②)

하도급거래공정

화에관한법률

◦서면교부․서류보존의무위반,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의 허위

작성․교부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대금지급보증

위반,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등 위반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

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원사업자로부터 제

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부과(§25의3)

환경범죄의단속

에관한특별

조치법

◦오염물질의 불법배출행위에 대하여 불법배출이익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과 특정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

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12)

⑵ 課徵金의 가중 또는 감경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개별 시행령에서 별표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일정한 조건 즉 과징금부과 대상사업의 사업규모․사업지역의 특수성․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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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程度와 횟수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범위안(2분의 1, 5분의 1, 4분

의 1 등)에서 과징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을 할 수 있도록 개별 施行令에서 

규정하고 있고,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한도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나,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조치 등을 명하고 그 명령

을 이행하는 때에 과징금부과를 면제하기도 하는 입법례도 있다.51) 그러나 

다음의 입법례에서는 가중 또는 감경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유    형 해  당  법  률  명

가중 또는 

감경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

지원등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

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물

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 은행법, 전자상거래등에

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축산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

정화에관한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국제물류기지육

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

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의료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항만운송사업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식품위생

법, 먹는물관리법, 약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응급의료에관한법

률, 화장품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수질

환경보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사업법, 전파

법

⑶ 課徵金의 한도액

과징금을 규정한 법률 중에는 그 한도액이 개개 법률에 명시되어 규정되

어 있으며, 그 한도액은 매우 다양하다. 

51)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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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과징금의 한도액

한 도 액 해  당  법  률  명

50억원이하 항공법

10억원이하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5억원이하 공인회계사법(회계사는 1억원이하)

3억원이하

수질환경보전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

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

지원등에관한법률

2억원이하 석유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1억원이하

여신전문금융업법, 축산물가공처리법, 폐기물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방송법, 식품위생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농

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5천만원이하

건설산업기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원자력법, 고압가스안전관

리법, 전기사업법, 먹는물관리법, 약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응급

의료에관한법률, 화장품법

3천만원이하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대외무역법, 음반․비디오물및게

임물에관한법률, 전파법, 해운법, 도시가스사업법, 장사등에관한법

률

2천만원이하

도시철도법, 비료관리법, 영화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전자서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

업관리법,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

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의료법, 고압가스안

전관리법

1천만원이하

사료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청소년보호법, 화물유통

촉진법, 석탄산업법, 수산업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주택

건설촉진법

500만원이하 관광진흥법, 항만운송사업법

300만원이하 철도소운송업법, 주차장법

200만원이하 삭도․궤도법, 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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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課徵金의 부과 및 징수

 ⑴ 부과․징수주체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는 원칙적으로 주무장관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도 부과․징수의 주체가 된다.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청소년보

호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도 부과․징수의 주체가 되도록 규정하는 입

법례, 농수산물의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경우와 같이 도매시장의 개

설자(동법 제63조의2)인 경우도 있다. 

⑵ 부과․징수절차 

과징금의 부과는 주무장관이 원칙으로 행하지만, 그 부과절차에 관한 상

세한 내용(위반행위의 종별, 정도, 과징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

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다. 개별 법률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대체로 ①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한 서

면통지 → ②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납기관에 

과징금납부 → ③천재․지변 등 납부불가능한 사유발생시 7일간의 유예기

간설정 등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기타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인정하지 않거

나 일정횟수이상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제한하는 입법례도 다수 있다. 

과징금의 징수는 대체로 부과주체가 국세징수법(지방세법) 또는 국세징

수(지방세징수)에 의한 강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징금의 효율적

인 부과․징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독촉절차를 규정하는 입법례도 

많다. 이것은 과징금의 강제징수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순히 모법에

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하는 규정외에 체납처분절차중 독촉절차

에 관하여 명시한 것이다. 이 경우 통상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

내로 한다.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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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과징금을 강제징수하며, 강제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

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표>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에 있어서 특별규정을 둔 입법례

법  률  명 부과․징수절차상의 특기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일정사유 발생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납부독촉절차 

◦과징금미납시 가산금징수, 과징금환급가산금

건설산업기본법 ◦과징금부과시 청문실시, 분할납부금지

공인회계사법

◦법인합병시 합병후 존속, 신설법인에 대해 과징금부과

◦부과처분불복시 30일이내에 이의신청

◦분할납부시 담보제공

◦과징금 미납시 가산금징수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관한특별법
◦과징금부과시 3회초과 부과금지, 분할납부금지

관광진흥법 ◦분할납부금지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과징금미납시 독촉절차

◦최근5년간 과징금부과처분 3회이상을 받은 경우 등록

취소

금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과징금 미납시 가산금징수

◦부과금 부과시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

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낙동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과징금 미납시 가산금징수

◦부과금 부과시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

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금융지주회사법

◦법인합병시 합병후 존속, 신설법인에 대해 과징금부과

◦과징금부과시 의견제출제도

◦부과처분불복시 30일이내에 이의신청

◦분할납부시 담보제공

◦과징금 미납시 가산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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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부과․징수절차상의 특기사항

대외무역법
◦무역위원회의 과징금부과건의제도

◦분할납부금지

도시가스사업법 ◦분할납부금지

도시철도법 ◦분할납부금지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신고자, 증거제공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 면제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경과시 과징금 불부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부여

◦일정사유 발생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납부독촉절차 

◦과징금미납시 가산금징수, 과징금환급가산금

◦과징금납부기간 60일이내, 천재, 지변 등 중대사유발

생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과징금부과시 3회초과 부과금지, 분할납부금지

먹는물관리법 ◦분할납부금지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관한법률

◦과징금납부통지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분할납부금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일정사유 발생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납부독촉절차 

◦과징금미납시 가산금징수

방송법
◦과징금부과시 방송위원회의 의견청취

◦분할납부금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률

◦과징금물납제도

◦납부고지일로부터 3월이내에 과징금납부, 천재, 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불가능시 그 사유기간을 납부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

◦과오납한 금액발생시 환부이자지급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무역위원회의 과징금부과 건의제도

◦과징금미납시 가산금징수

비료관리법

◦과징금부과시 3회초과 부과금지

◦과징금납부기간은 60일이내

◦분할납부금지 

사료관리법 ◦분할납부금지

삭도․궤도법 ◦과징금미납시 독촉절차

석유사업법 ◦분할납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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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부과․징수절차상의 특기사항

수산업법
◦과징금납부기간은 30일

◦분할납부금지

수질환경보전법 ◦과징금납부기간은 30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

법률
◦분할납부금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 

사업관리법
◦분할납부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분할납부금지

여신전문금융업법 ◦분할납부금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

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과징금 미납시 가산금징수

◦부과금 부과시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

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영화진흥법 ◦분할납부금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과징금납부기간은 30일

원자력법 ◦분할납부금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과징금납부기간 30일, 천재지변 등 납부할 수 없는 사

유시 사유없어진 날부터 15일이내에 납부

은행법

◦과징금부과시 의견제출제도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부과처분불복시 30일이내에 이의신청

◦분할납부시 담보제공

◦과징금 미납시 가산금징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과징금부과시 3회초과부과금지

자동차관리법 ◦분할납부금지

장사등에관한법률 ◦분할납부금지

전기통신기본법 ◦분할납부금지

전기공사업법 ◦과징금부과시 지정공사업자단체에 통보

전기사업법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위반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과징금부과

◦과징금납부기간은 30일, 분할납부금지

전기통신사업법

◦과징금체납시 가산금징수

◦과징금미납시 독촉절차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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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부과․징수절차상의 특기사항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일정사유 발생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납부독촉절차 

◦과징금미납시 가산금징수

전자서명법
◦분할납부금지

◦과징금미납시 독촉절차

전파법
◦과징금미납시 독촉절차

◦분할납부금지

조선산업의정상적

경쟁조건에관한법률

◦과징금부과시 무역위원회의 조사

◦과징금지급시 과징금 액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장관의 

확인

증권거래법

◦과징금부과시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의 의견청취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진술기회 부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도

◦과징금미납시 가산금 징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과징금납부기간 6일이내, 천재지변 등 납부할 수 없는 

사유시 사유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부여

◦일정사유 발생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납부독촉절차 

◦과징금미납시 가산금징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부여

◦일정사유 발생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납부독촉절차 

◦과징금미납시 가산금징수

항공법
◦분할납부금지

◦과징금미납시 독촉절차

항만법
◦분할납부금지

◦과징금미납시 독촉절차

항만운송사업법 ◦분할납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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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부과․징수절차상의 특기사항

해운법
◦분할납부금지

◦과징금미납시 독촉절차

화물유통촉진법
◦분할납부금지

◦과징금미납시 독촉절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납부기간 30일
 

4. 課徵金의 귀속 및 용도

課徵金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무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징수주체에 관계없이 징수된 課徵金은 국고에 귀속된다. 그러

나 다음의 표에 제시한 일부 법률은 예외적으로 징수한 課徵金을 징수주체

에 귀속시키면서 그 용도를 한정시키고 있다. 즉, 최근 과징금을 규정하는 

법령에서는 관련민간부문의 지원사업이나 공공사업 기타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특정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구체적인 용도제한규정을 두는 입법례

가 증가하고 있다. 

<표> 과징금의 귀속 및 사용을 한정한 입법례

법  률  명 용        도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자가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

도시철도법

◦도시철도관련시설의 확충 및 정비

◦도시철도기술의 연구개발

◦도시철도이용자의 서비스개선사업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양성․교육훈련 기타 자질향상을 위한 교

육훈련시설의 건설 및 운영

◦도시철도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도시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한 교

육훈련시설의 건설 및 운영

먹는물관리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

방송법 ◦방송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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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용        도

석유사업법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수산업법

◦어업지도사업

◦연안수역정화사업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

수질환경보전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

식품위생법 ◦식품진흥기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의 운행으로 발생한 결손의 보전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훈련,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운수종

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건설,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건설에 필요한 자금지원

◦터미널시설의 정비, 확충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

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상기 목적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영화진흥법
◦창작영화의 제작, 보급, 상영, 수출

◦전용상영관의 관리 및 환경개선

오수․분뇨및축

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환경보전사업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

법률

◦건전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제작, 보급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유해환경 개선

의료급여법 ◦의료급여기금의 재원

조선산업의

정상적경쟁조건

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지원 및 산업기반기금의 재원

주차장법 ◦주차장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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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용        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 지원

◦민간의 청소년선도, 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기타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터미널의 건설 및 확충

◦공동차고지의 건설 및 확충

◦경영개선 기타 화물에 대한 정보제공사업등 화물자동차운수사

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환경범죄의단속

에관한특별

조치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

5. 과징금부과시 벌칙적용의 특례

課徵金制度에서 공소권 제한 등 벌칙적용상의 특례를 규정한 것은 行政

罰의 대상이 되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에게 판단

의 여지(優越)을 부여하여 행정상의 능률과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한

편, 課徵金이 벌금이나 過怠料와는 비록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하나 금

전적 제재인 점에서 혼동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二重處罰의 인상

을 주지 않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는 벌칙적용의 특례를 

그 규정형식과 내용에 따라 표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과징금부과시 고발을 요하도록 규정한 입법례

법  률  명  특 례 내 용

항공법

◦벌칙적용에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

◦과징금부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지

해운법

◦벌칙적용에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

◦과징금부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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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과징금부과시 과태료부과를 금지한 입법례

법  률  명  특 례 내 용

삭도․궤도법 ◦과징금부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지

식품위생법 ◦과징금부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부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지

항공법

◦벌칙적용에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

◦과징금부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지

해운법

◦벌칙적용에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

◦과징금부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부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지

<표> 과징금미납시 가산금을 규정한 입법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공인회계사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

한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

정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

한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은행법, 전기통신사업

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표> 과징금미납시 이행강제금을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부과에 대한

차감을 규정한 입법례

법  률  명  특  례  내  용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

법률

◦과징금부과를 받은 자가 당해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

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부과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

에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에 있어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

법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 이를 차감하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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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별 법령에 의한 과징금부과시 동일행위에 대하여 동일사유로

다른 법령에 의한 과징금부과 금지를 규정한 입법례

법  률  명  특  례  내  용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자가 동법위반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 금지

6. 기 타 

⑴ 과징금운용계획의 수립

과징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중에는 과징금의 용도제한외에 그 

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과징금을 특정

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보다 계획적,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취지라

고 보여진다.

법  률  명 주  요  내  용

국민건강보험법

◦지정용도에 사용하도록 한 과징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자

는 지원받은 과징금의 다음연도 운용계획서와 전년도 사용실적

을 장관에게 제출

◦장관은 이를 참조하여 다음 연도의 과징금지원금액을 결정

수산업법 ◦과징금운용계획의 수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도지사가 과징금의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도지사가 과징금의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⑵ 징수비용교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징수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징수된 과징금의 일정비율을 징수비용으로서 교부하도록 하는 입

법례가 다수 있다. 이것은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이 당해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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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수비용의 교부가 필요없으나, 징수된 과징금

이 국가 또는 特別會計나 基金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임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이 전혀 없게되므로 자치단체에 소정의 경비

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법  률  명 주  요  내  용

수질환경보전법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

우 그 징수비용을 교부

식품위생법
◦시․도지사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그 징수비용을 교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도지사가 버스노선개설명령으로 인하여 운송사업자가 손실

을 입은 경우 과징금징수액으로 보상 

유해화학물질관

리법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

우 징수된 과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

용으로 교부

주차장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를 위탁한 경우나 주차장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

터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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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部 課徵金制度의 課題와 改善方案

Ⅰ. 槪  說

어떠한 행정상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경우 그 목적를 달성할 수 있는 각

종 手段중에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게되면 합리적인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입법목적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수단만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수단을 채택하게 되며, 각각의 이질적인 

수단에 따라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내용이 조금씩 달리지게 된다. 즉 수

단의 종류와 실현수준에 따라 달성하려는 목적의 측면과 그 달성수준도 달

라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채택하려는 수단중에서 어떠한 것이 최선인가

를 알기 위해서는 각 개별적 수단이 실행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행정상의 의무이행의 확보에 즈음하여 

어떠한 수단이 적절한가를 결정하는 판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론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현행 과징금

제도는 어떠한 입장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또한 그 운용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과제이다. 행정상

의 의무이행확보를 위하여 이른바 경제적 수단인 금전의 납부를 통한 의무

이행의 확보제도의 도입이 의무위반자의 행동을 규제하고, 행정의 실효성

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 가는 결국 그 制度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과징금제도와 같이 경제적 수단을 이용한 행정의 실효성확보는 소정의 

금액만 납부한다면 위반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의미에서 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령위반 내지 사회적 의무위반이라는 

관념이 한층 희박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과징금제도는 위반의 

억제, 위반행위로 얻어진 이익의 회수에 의한 공평성의 확보, 신속한 문제

해결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계속 그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課徵金制度 전반에 대한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법적 성격의 

해명도 명확하지 아니한 채 제도초기의 도입배경이 된 전제사항이 사정변



第 3部  課徵金制度의 課題와 改善方案

68

경으로 점차 그 의의가 약해지고 있고 그 도입시 지적된 문제점과 우려가 

현실적인 사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도자체가 실효성있는 行政制裁側面만 

강조되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현행 과징금제도에서 비롯하는 몇가지 개별적․구체적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Ⅱ. 課徵金制度의 改善方案

1. 課徵金의 법적 성격의 문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써 그 위반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이익을 

흡수하여 오히려 經濟的 不利益을 가하는 일종의 금전적 행정제재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課徵金을 과하면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

익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이

익을 얻을 수 없게 되므로 간접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

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과징금제도는 그 용어방식 뿐만 아

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최근 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形態를 보아도 그 

법적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 주된 이유

로는 후에 자세히 언급하는 것처럼 원래의 課徵金制度가 그 뒤 국민의 일

상생활이 당해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사업자가 업무를 위반한 때에도 

사업의 정지․취소를 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정지․취소에 갈음하여 

제재를 가하는 수단으로 변형되어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원래의 課

徵金이 경제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로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

탈하는 행정제재금인데 반하여, 과징금제도를 규정한 일부 법령에서는 이

를 변형하여 위반행위자체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행위

로 인하여 단속성 마땅히 정지되어야 할 사업을 당해사업의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을 박탈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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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든 현행 우리의 實定法에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제도는 새로운 유형

의 행정제재제도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그 성격은 종래의 벌금, 과태

료 등과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아울러 원래 과징금은 社會的 公

正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의해 얻어진 이득을 행위자에게 남기지 

않는다는, 不當한 利得은 환수한다는 점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 위반

행위에 의해 얻은 이득을 행위자의 수중에 남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사회적으로 본다면 “제재적”인 性格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서 말하는 制裁는 형사벌에서 의미하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는 의미에서의 

制裁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이다. 즉 그것은 위반행위의 반사회

성․반도덕성․죄악성에 대한 도의적 비난에 의거한 規範的 應報 내지 교

정교육으로서의 제재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制裁로서 과해

지는 형벌과는 명확히 그 취지, 목적 및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환언하면 刑罰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그 행위의 목적

이 되나, 課徵金은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이득환수적 측면과 제재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과징금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경우 과징금의 

법적 성격을 위와 같이 단정할 수 없는 유형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이미 지적한 이른바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법률 가운데에는 부당이득 환수

적인 性格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입법례도 있으며, 제2유형에 속하는 법률 

가운데에서는 부당이득환수적 성격보다는 制裁的 性格이 매우 강한 과징금

제도를 규정한 입법례도 있다. 또한 하나의 법률속에서 부당이득환수적 성

격의 과징금과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별도로 규정한 입법례도 존재하는 

등 그 법적 성격을 일의적으로 판단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는 처음부터 課徵金制度에 관한 정확한 법리적 검토없이 무분별하게 제도

를 도입․운용한 것에서 비롯하나, 향후 과징금의 法理에 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선행하여 그 본래의 취지․목적에서 벗어난 제도는 과감

하게 이를 시정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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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재적 성격이 비교적 강한 입법례

법 률 명 처 분 대 상 처 분 유 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위반

◦정보공개서 갱신과 수정의무위반

◦허위․과장정보제공등 금지의무위반

◦가맹금반환의무위반

◦가맹계약서의 교부 및 보관의무위반

◦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무위반 

과징금부과(§35)

대외무역법

◦국내법령 또는 교역상대국법령에 의하

여 보호되는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물

품의 수출입행위

◦원산지허위표시, 원산지표시손상․변경

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23, 

§39)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관한법률

◦기준미달

◦동법의 명령, 처분위반

지정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7)

방문판매등에관

한법률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의 시정조치 위반
과징금부과(§44)

승강기제조및관

리에관한법률

◦보험미가입행위

◦보수업무의 하도급행위 위반

◦보수의 흠으로 승강기이용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행위

◦동법상 명령, 처분 위반행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12)

전자상거래등에

서의소비자보호

에관한법률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의 시정조치 위반
과징금부과(§34)

주차장법
◦주차장구조․설비기준 위반행위

◦이 법에 의한 명령, 처분위반행위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금지 또는 

과징금부과(§24)

청소년보호법

◦유해매체물판매금지, 외국매체물의 판

매제한 등 위반행위

◦유해업소의 청소년고용행위

◦금지약물, 물품 판매․대여․배포

◦거리유인, 풍기문란 등 행위

◦청소년유해표시위반, 유해광고물 설치․ 

부착․배포행위

◦유해업소출입, 술․담배판매행위 

과징금부과(§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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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처 분 대 상 처 분 유 형

해운법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양사

고, 선장의 선임감독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객, 수화물 등에 대한 보호조치 및 

피해보상 불이행 행위

◦이 법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조건위

반행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21)

<표> 부당이득환수적 성격이 강한 입법례

법 률 명 처 분 대 상 처 분 유 형

금융지주회사법
◦일정한 투자한도, 주식소유한도, 신

용공여한도 등 초과행위
과징금부과(§64)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

법률

◦규정위반 명의신탁자행위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한 실채무자행위
과징금부과(§5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및산업피해

구제에관한법률

◦지적재산권침해물품의 수입, 수출, 

판매, 제조행위

◦원산지표시 미기재, 허위표시, 손상 

또는 변경행위 등

과징금부과(§11)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

◦상호출자의 금지등 위반

◦출자총액의 제한 위반

◦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금지, 

기존채무보증의 취소 위반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위반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위반

과징금부과(§6, §17, 

§22, §24의2, §28, 

§31의2, §34의2)



第 3部  課徵金制度의 課題와 改善方案

72

법 률 명 처 분 대 상 처 분 유 형

여신전문 

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준수의무위반, 

금융감독위원회 명령위반

◦시설대여업자의 금융감독위원회 명

령위반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의 준수의무 위반

과징금부과(§58①, ③)

영화진흥법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영화

를 수입한 행위

◦분류받은 상영등급변조, 등급분류받

은 영화와 다른 내용 영화상영

◦영화상영금지, 정지명령 위반행위

과징금부과(§38①)

은행법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위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위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취득한도 위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위반

◦금지업무위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자산보유의무 

위반

과징금부과(§65의3)

조선사업의정상

적경쟁조건에관

한법률

◦협정당사국의 조선업자가 우리국민

이 소유, 지배하는 법인에게 대상선

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하여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지연된 

경우

과징금부과(§10①)

증권거래법

◦신고서, 설명서 기타 제출서류의 허

위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

◦신고서, 설명서 기타 제출서류의 미

제출

◦신고 또는 공고사항의 미신고, 미공

고

과징금부과(§206의11)

표시․광고의공

정화에관한법률

◦허위․과장광고 등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금지 위반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사업자에 대한 

표시․광고의 제한행위

과징금부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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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처 분 대 상 처 분 유 형

하도급거래공정

화에관한법률

◦서면미교부, 허위서면 교부행위

◦서류의 보존의무위반, 허위서류의 

작성 및 교부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금지, 건설하

도급계약이행, 대금지급보증위반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의무 위반

◦관세등 환급금의 지급, 탈법행위금

지규정 위반

과징금부과(§25의3)

환경범죄의처벌

에관한특별

조치법

◦오염물질의 불법배출행위 과징금부과(§12)

근래 미국, 영국, 독일, EU 등 주요국가에서 카르텔․담합등의 적발을 

위하여 매우 유효한 수단으로서 점차 도입되고 있는 제도로서 정보제공자

에 대한 제재의 감면제도(leniency Programm)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위반행위의 적발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위반행위적발에 

있어서 국제적인 연대강화의 움직임과 상응하여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감면의 요건은 국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①당해위반행위에 

관한 최초의 정보제공자일 것, ②당국의 조시개시전에 정보를 제공할 것, 

③정보제공후 당국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 ④정보제공후 위반행위를 중

지할 것, ⑤주도적인 입장에서 위반행위를 행한 것이 아닐 것 등을 요건으

로 한다. 

한편 우리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부

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법 

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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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및 제22조).

이에 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

으로 동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협조한 자

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동법 제22조의2제1항). 한편 동법시행령에서는 감경 또는 면제되

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시정조치의 감경 또는 면제요건으로는 ①공정거래위원

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

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②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였을 것, ③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

을 것, ④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 등이다.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으로는 ①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

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하고 위 ② 내지 ④에 해당할 것

인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75이상을 감면한다. 그리고 ①공정거래위

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서 조사에 협조하고 위 ② 내지 ④에 해당할 것인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또한 ①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

사에 협조하였을 것, ②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

공하였을 것, 위 ③ 및 ④에 해당할 것인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안에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감면제도는 위반행위를 한 직접 당사자로부터 

정보제공이 있고 조사에 협력함으로써 위반행위의 단서파악 및 적발이 용

이하게 된다. 또한 카르텔․담합을 하는 구성원사이에 누가 당국에 정보제

공하여 위반행위가 발각되어 강력한 제재가 부과되지 않을 까라는 의구심

이 생기게 됨으로써 업자간의 결속을 약화시켜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효과

를 지닌다. 아울러 기업의 내부에서 카르텔등의 위반행위의 유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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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조사를 촉진하게 되어 법령준수체제가 유효하게 기능하는 것을 촉진한

다. 회사내 자체조사에서 종업원이 위반행위에 관여하였던 사실이 명확하

게 된 경우에 그것을 당국에 자진신고하더라도 제재의 감면을 받을 수 없

다면 신고하더라도 장점이 없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제재가 부과되므로 위반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가라는 사내자체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인센티브가 없

다.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면 법령준수체제의 일환으로서 항상 기업내에 

종업원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사실을 파악한 경우에는 

바로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제재의 감면과 연결되는 한편 그것을 게을리하

여 다른 회사가 우선 신고하게 되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경영자로

서는 적극적으로 새내조사를 행하여 위반행위의 발견에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현행 독금법

상의 과징금제도는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일정율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다

는 의제를 전제로하여 그 이득을 징수하여 위반행위자에게 이득이 돌아가

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억제효과를 가져오는 제도이다. 그 한편으

로는 제재적 기능을 거두고 있으나, 다른 한편 부당이득의 박탈과의 법적 

성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그 한에서 위반행위자가 공정위에 

정보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반행위의 실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

제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을 징수하지 않고 위반행위자에게 유지되고록 하

는 것은 곤란하다. 본래 현행 독점금지법상의 과징금제도 자체가 그 금액

산정방법 및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제재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

다는 지적을 이 보고서에서 밝힌 한 바 있으나, 여하튼 독점금지법상의 과

징금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재로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인정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당국의 재량의 여지가 전혀 인정되고 있지 않은 현행 과징금제

도하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정보제공이 제재를 

감면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평가에 관해서는 내용의 중요성, 정보제공의 시

기와 조사개시의 시기와의 관계, 정보제공후의 계속협력의 정도, 부당한 

공동행위로부터의 이탈유무,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하여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는가의 여부등에 관한 인정이 중요하게 된다. 이 판단은 위반행위의 

유무, 대가에 관련한 것인가의 여부등에 관한 판단과는 달리 가치판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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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강하며, 미리 기준을 명시하여 재량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이 제도는 원래 제재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는 당국이 그 재량

권행사의 한 형태로서 정보제공이나 수사․조사에의 협력유무를 평가하는 

가운데 정보제공에 대한 감면에 관하여는 재량권행사의 기준을 사전에 공

표하여 약속함으로써 정보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조하려는 발상에서 나

온 것이며, 이 제도를 도입한 각국에서는 제재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는 

당국에 의하여 적용의 가부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이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것은 적발을 받은 경우에 강력한 재제가 예상되기 때문이며 그렇게

하여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제재를 면하려는 인센티브가 작

동하게 된다. 제재의 차원이 낮은 상태대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도 그 효과

에는 한계가 있다. 제재가 아니라는 현행 과징금제도의 성격을 유지한 채

로는 제재로서의 효과가 한정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유지한 채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표> 부당이득환수적 성격과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한 입법례

법 률 명 처 분 대 상 처분유형

여신전문 

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자금조달방법, 사채발행의 

특례, 부동산취득제한,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부동산과다보유 등 금융감독위원회 명령위반

◦시설대여업자의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

의 명령위반

◦할부금융업자의 거래조건주지, 준수사항의 위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한도초과 행위

과징금부과

(§58①, ③)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위반, 신용카드발급의무위

반, 회원책임, 허가등록의무위반, 가맹점, 거래조건위

반, 가맹점계약해지의무위반, 선불카드상환의무위반, 

가맹점모집 및 이용방식제한 위반, 공탁금반환시 승

인의무위반 기타 명령, 조치의무위반 

업무정지처분

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5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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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처 분 대 상 처분유형

전기통신 

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관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의 정보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이나 정보제공의 대가등을 산정하는 행위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

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

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과징금부과

(§37의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록, 신고한 때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등에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선임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

◦사업개시의무에 위반한 때

◦인가 또는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이 법 또는 관련법의 명령에 위반한 때

사업정지처분

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64)

아울러 현행법상 과징금의 부과대상을 살펴보는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 

내지 종별 등의 면에서 과태료의 부과대상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입법례도 

다수 지적되고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현재 과징금제도가 事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운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활용될 조짐이 있다는 점 및 그러한 경향 가운데 過怠料와 비교해 볼 때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가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을 

뿐 위반행위의 경중 등 요건에서는 명백한 구별의 표준을 발견하기가 어렵

다는 의미에서 과징금을 과태료로서의 성격이 강한 제도로서 인식하는 견

해도 무리한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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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론상으로는 課徵金은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것이고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대부분 징역 또는 벌금의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전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행위라 볼 수 없고, 課徵金은 최근의 입법경향인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과는 달리 위반행위의 평가에 따라 규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정지처분

에 갈음한다는 원칙에서 입법화되었기 때문에 課徵金을 행정질서벌로서의 

過怠料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또한 실정법상 課徵金을 

규정한 대부분의 행정입법은 過怠料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체에

서도 과징금과 過怠料를 명백히 구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양자를 동일

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나 실정법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제도, 특히 

제2유형에 속하는 과징금제도는 영업의 성질상 영업정지가 불가능한 업종

에서 영업정지제도가 실효성이 없어 행정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

단으로서 제도화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와의 구분여하가 문제

가 될 소지는 있다.52) 

이 문제는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過怠料의 부과대상을 확정함에 있어서 

제재수단을 형벌로 할 행정법규위반과 과태료로 규정할 행정법규위반을 구

별하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한다. 그러나 양자의 구

별기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침이 없는 실정이며, 전적으로 입법자의 재

량에 맡겨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 憲法裁判所에서도 “어떤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단순한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

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

의 형종과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

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

52) 따라서 “우리의 課徵金制度는 초기의 도입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입법되고 있고, 

기존의 수단으로 가능하다면 되도록 이에 포섭시키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취지

에 맞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적어도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은 점차 過怠料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다. 辛奉起, 前揭論文, 9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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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그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결정하고 있다.53) 

결국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 과태료와 과징금의 구별에 관하여 

학문상의 논의는 있으나,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한계선에 있는 의무위반

이 어느 것에 속할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限界線

에 있는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행정목적의 달성과 이익형량에 의하여 입법

자가 적극적인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54) 

이와 관련하여 法制處에서는 그동안 형벌을 제재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벌금의 과태료전환의 대상이 되는 유형을 제

시한바 있으며, 이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기준으로 적합한 예시

가 되고 있다. 즉 행정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적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처벌을 지양하여 다수 국민의 전과자화를 막고, 동일 또

는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목

적달성에 지장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의무위반유형은 가능한 

한 이를 過怠料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55) 이러한 기준은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구별하여 실정법상 규정하려는 경우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53)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 제2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1994.4.28. 91헌바14).

54) “과징금은 형사처벌이나 행정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반자에 

대하여 금전지급채무를 부담시킨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

고 있으므로, 그 부과요건에 관하여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반자의 의무위반의 정도나 취득한 이익의 크기에 상응하여 과징금을 산정하

며, 그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도 적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부동산실권리자명

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위헌제청 등, 헌재결 2001.5.31. 99헌가18, 99헌바

71․111, 2000헌바51․64․65․85, 2001헌바2(병합)).

55)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24∼12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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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의무위반

   -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 신고․허가 또는 등록사항변경

   - 사업등의 양도․양수․승계

   - 종업원 임면(법정고용의무가 있는 경우)

   - 기타 신고 또는 신청

 2. 장부의 작성․비치․보존의무위반

 3. 허가증․요금표등 표지물의 게시위반등

 4. 허가증․등록증등의 반납불이행

 5. 보고․자료제출․출석답변 또는 통지등 명령위반, 정기보고등의 불이행

 6. 검사․조사 또는 임검등의 기피

 7.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8. 정부투자․출연기관 기타 특수법인등의 등기 또는 공고의 해태, 시정․감독  

    등 명령위반

 9. 겸직금지위반

10. 조사․측량등을 위한 토지에의 출입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11. 본의무이행후 그 부수의무 불이행(변호사․공인회계사등의 미등록업무수행  

    등)

12. 사용료․수수료등의 요금면탈과 승인된 요금외의 요금수수

13. 기타 경미하거나 수시로 부과되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위반

  

결국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최적의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效率性과 制度가 대상으로 하는 범위의 설정의 문제

가 매우 중요하다. 즉, “효율성의 문제”라는 것은 제도를 기능적으로 고찰

하는 때 투입되는 자원과 획득되는 결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행정법령에서는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 광범한데 비하여 그

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효율성

의 문제는 제도의 집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효율성이라는 

경우 한정된 자원으로 여하히 다수의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

로서 인식하기 쉬우나 그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법령의 保護

法益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제도의 실효

성의 문제와 제도의 기능적 분담의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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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者는 법령에 있어서 제재제도가 실제로 어느 만큼 위반행위를 예방하

고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후자의 문제는 위반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에 법

적 성격이 다른 복수의 종류의 制裁가 포함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경우 

요건․효과를 같이하는 제재가 복수로 병존하는 곳에서는 합리적인 제도라 

할 수 없다. 예컨대 요건․효과를 같이하는 제재가 두가지 병존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하나의 행위에 일방의 제재만 부과할 수 있다면 또다른 하나

의 제도는 불필요하며, 兩方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라면 그곳에서는 같은 

요건을 별도의 절차로 중복하여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절차의 중복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제도의 효율성에 관해서는 절차적인 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재발동의 어려움 내지 용이함은 그 적용에 즈음한 절차적 

규율에 의하여 크게 죄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벌과 과징금이라는 절

차적인 규율을 달리하는 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이 점에서 문

제가 된다. 그리고 “制度가 대상으로 하는 범위의 문제”는 행정벌, 민사적 

제재, 형사적 제재이건 그것이 대상으로 하는 위반행위의 범위는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적용되는 제재는 그 대상이 되는 위반행

위와 균형이 아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재요건의 명확화의 문제

라고 할 수 있다.

2. 課徵金對象事業의 확대화와 관련한 문제 

課徵金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검토하는 경우 주로 公益事業과 밀

접하게 관련된 法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제2유형의 課

徵金制度가 공익성을 띤 사업의 사업자에게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것이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그에 대신하여 금전의 납부를 

명함으로써 行政制裁의 실효성을 거두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취지에서 본다면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것이 부적

절한 公益性이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과징금제

도를 두고 있는 법령가운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公益

性이 강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그 대상사업에 대한 課徵金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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課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도 다소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의식하여 일부 法令에서는 과징금부과요건으로서 “……그 사

업정지가 당해 사업리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

려가 있는 때에는……”이라는 규정을 두어 그 사업의 公益性을 부가하고 

있다. 그외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일부 법령에서는 그 입법목적에 따

라 필요한 과징금의 부과요건을 특정목적에 부합하게 변용하여 규정하거나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아는 課徵金制度가 도입 당시 

이용자나 일반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채용된 제도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어서 그같은 불편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등 본래

의 처분수단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과 집행과정에서 과징금제도가 

남용될 수도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56) 물론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과징금의 

부과시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회수 등을 고려하나,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두는 法令은 원래 그 사업이 공익성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

태여 公益性을 부각시켜 課徵金을 확대규정하려는 입법의도를 가진 것으로

도 생각할 수 있다.57)

56) 李相喆, 前揭論文, 457面.

57) “과징금이 行政罰과 별도의 행정제재라는 점에 비추어 보다도 이를 일반화하는 것

은 바람직스럽지 아니하다. 외국의 입법례는 일반적으로 행정제재를 행정벌로서 일반

화하고 있고 수익처분의 취소, 정지 등에 의한 制裁는 보편화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

면 행정이 발전할수록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종류가 감소하게 되고 수익처분의 

취소, 정지에 의한 제재는 보는 관점에 따라 국민의 生活權侵害로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통한 制裁는 행정의 발전과 더불어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安大熙, 前揭論文, 

1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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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과징금부과시 공익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례

규 정 유 형 입 법 례

이용자(사업자)에게 심한 불

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법,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관광진흥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도시철도법, 방송법, 삭도․궤도법, 석탄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

리에관한법률, 원자력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

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공사업법, 전기사

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서명

법, 전파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축산물가공처리법, 

폐기물관리법, 항공법, 항만운송사업법, 화물자동

차운수사업법(26개 법률)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

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

는 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2개 법률)

주민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기

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

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산강․섬진강

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

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6개법

률)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

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

법(3개법률)

비료수급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료관리법(1개법률)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화물유통촉진법(1개법률)

 원래의 課徵金制度의 입법취지와 달리 그 대상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경

향의 원인으로는 종래의 過怠料․罰金 또는 취소․정지 등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점도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課徵金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특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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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호하는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58) 어떻든 현행 실정법상 課徵金制度

를 규정한 법령 가운데 사업정지처분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염려가 없는 公益性이 덜한 사업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익성을 규정한 입법례에서 과징금의 

귀속․용도를 특정한 입법례나 공익성에 관한 규정도 없으며, 귀속․용도

를 특정한 입법례 등은 재검토를 요한다.

<표> 공익성을 규정한 입법례에서 과징금의 귀속․용도를 특정한 입법례

규 정 유 형 귀속․용도를 제한하는 입법례

이용자(사업자)에게 심한 불

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시철도법, 방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오

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

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6개법률)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

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

는 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2개법률)

주민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기

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

리법(3개법률) 

<표> 공익성에 관한 규정도 없으며, 귀속․용도를 특정한 입법례

법  률  명 용        도 유  형

먹는물관리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 제2유형

석유사업법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제2유형

수산업법

◦어업지도사업

◦연안수역정화사업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

제2유형

식품위생법 ◦식품진흥기금 제2유형

58) 曺正燦, 前揭論文③, 42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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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용        도 유  형

영화진흥법
◦창작영화의 제작, 보급, 상영, 수출

◦전용상영관의 관리 및 환경개선
제1유형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관한법률

◦건전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제작, 보급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유해환경 개선
제2유형

조선산업의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법률

◦산업기반기금의 재원 제1유형

주차장법 ◦주차장특별회계 제2유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 지원

◦민간의 청소년선도, 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기타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제1유형

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 제1유형

어떠한 사업이 “公益性”이 강한 것인가의 문제는 물론 쉬운 작업이 아니

다. 또한 그 公益性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라는 것을 규명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또한 현대 행정의 특질상 행정의 활동에 의해서 실현되는 내용이 

公益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私益에 관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도 

많다.59)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곤란하며, 일단 

課徵金賦課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의 공익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

준을 제시한다면 ①國民生活에 대한 당해사업의 필요성, ②과도한 경쟁에 

의한 폐해방지의 필요성, ③國民經濟의 필요성 등이 사업의 공익성으로서 

59) 이 점에 관한 것은 徐元宇, 現代行政法과 公共問題, 月刊考試 1985.8. ; 崔松和, 

行政法上 公益槪念의 展開와 意義, 現代行政法學理論(佑齊 李鳴九博士華甲紀念論文

集), 1996, 89面이하 ; 宮崎良夫, 行政法における公益, 公法硏究 제56호(1992), 

128-154面 ; 原野 曉, 行政の公共性と現代行政法の理論, 公法硏究 제56호(1992), 

155-174面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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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할 수 있다. 또한 課徵金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의 부

과가 일반화 내지 확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60) 따라서 그 사

업이 공익성이 있다하더라도 課徵金을 부과하는 규정을 둘 것인가에 관하

여는 立法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서 제시되는 “적합성의 原則

(Grundsatz der Geeignetheit)”과 “필요성의 原則(Grundsatz der 

Erforderlichkeit)”의 관점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61)

3. 立法形式과 관련한 문제

課徵金制度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가운데 특히 제2유형의 입법례를 

실펴보는 경우, 허가취소․영업정지와 선택적으로 課徵金을 부과하는 입법

방식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課徵金을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방식의 두가지

가 있음은 이미 앞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방식 가운데 어떠한 

것이 과징금제도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는 입법방식인가는 각 법률의 취지 

및 과징금제도를 규정한 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여러 방식을 규정하게 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방식이 달리질 필요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입법기술적인 관점에서 課徵金制度의 규정방식을 어느 정도 일관성있게 하

는 것은 법해석상의 오해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제거할 뿐 아니라 일반국

민에게도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시키는데 유용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第2類型에 속하는 입법례의 최초형인 自

動車運輸事業法에서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課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의 입법방식으로 과징

60) “과징금제도에 대한 性格이 명확히 설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이하게 금전적 제

재로 법위반상태의 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무차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문

제가 있다. 과징금이나 제재금을 두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카르텔과 같은 共同行爲

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吳昌洙, 前揭論文, 80面.

61) “課徵金이 행정벌과 더불어 별도의 行政制裁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一般化하

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아니하다. ……行政이 발전할 수록 許可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종류가 減少하며 수익처분의 취소․정지에 의한 制裁는 보는 관점에 따라 國民의 生

活權侵害로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통한 制裁는 행정의 발전과 더불어 縮小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課徵金은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드시 賦課할 이

유는 없고 이를 擴大하는 대신 오히려 行政罰로서 행정법상의 위반행위를 制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安大熙, 前揭論文, 10-1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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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제119회(1983년 정기회)國會의 제16차 法制司

法委員會에서 당시 “가스사업법개정법률안(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을 심사

하면서, 과징금제도전반에 걸쳐 그 문제점 및 운용상의 유의사항에 관하여 

토론하면서, 課徵金制度를 존치시키되 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도록 한 것

을 수정하여 취소․정지처분과 竝列的으로 규정하여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를 하였다.62) 이에 의거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취

소․정지처분과는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던 課徵金規定을 취소․정

지처분의 조문과 統合規定하는 방식을 채용하게 되었다.

원        안 법 사 위 수 정 안

제9조(허가의 취소등) 시․도지사는 도

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5.(생략)

제10조(과징금처분)①시․도지사는 도시

가스사업자가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

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생략)

제9조(허가의 취소등) ------------- 

--------------------------------

--------------------------------

--------------------------------

------제한을 명하거나 500만원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과징금처분) 삭제

한편 1983년 12월에 國會에서 위와 같은 규정방식을 채택하기로 의결

된 이후 課徵金制度를 도입한 법률들은 일관되게 상기 입법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그 이후 법제처에는 과징금의 규정방식에 관한 모델형을 제시하여 

현재 거의 모든 법률이 이 방식에 따르고 있다. 법제처에서 마련한 과징금

에 관한 규정방식은 다음과 같다.63)

62) 國會法制司法委員會, 法律案審査事例集, 1991, 373面.

63)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69∼7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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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법률의 규정방식

제○○조(과징금처분) ①○○○장관은 제○○조제○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그 ○○정지가 ○○○에게(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

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에 따른 과징

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

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표> 대통령령의 규정방식

제○○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

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원(법률에서 정한 과징금의 상한액)

을 초과할 수 없다.

제○○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장관이 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

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

이 그 사실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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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일부 입법례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지처분에 갈음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규정방식은 하위법령에 무엇을 위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중 

우려가 있으나, 실제로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을 살펴보는 경우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이 없다. 또한 대부분의 입법례에서 과징금의 집행명령적 사항은 

다른 항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64)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

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위임근거를 

별도로 둔 것은 입법표현상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課徵金制度는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이므로 아직 완전히 정립된 이론이 없는 실정이며, 특히 사업정지 등 행

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방식은 아직 외국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 나라의 독특한 制度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규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완전한 模型을 정립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

으나, 비록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는 것을 제외하

고는 입법기술적인 관점에서 과징금제도의 규정방식을 어느 정도 일관성있

게 하는 것도 법해석상의 오해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제거하는데 매우 유

용할 것이다. 

<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입법형식을 사용한 입법례

법  률  명 입 법 형 식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법률

◦§35……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46①……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

여……

64) 유사과징금(부과금 등)과 변형된 과징금(행정처분에 갈음하는 유형)의 경우 특히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액 등을 大統領令에 위임하는 것은 위임입법금

지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辛奉起, 前揭論文, 

9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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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입 법 형 식

먹는물관리법

◦§43①……먹는물관련영업자가 ○○에 해당하는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에 갈

음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44……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비료관리법

◦§21①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

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식품위생법

◦§65①……영업자가 ○○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

여……

약사법

◦§71③……의약품등의 제조업자 ……가 ○○에 의하

여 업무의 정치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58①……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에 위반하거나 

○○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

◦§58②……신용카드업자가 ○○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

음하여……

◦§58③……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화진흥법

◦§38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천만원이하

의 과징금을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

◦§40①……유통관련업자가 ○○을 하여야 하는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지처분에 갈

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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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입 법 형 식

의료법

◦§53의2①……의료기관이 ○○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정지처분에 갈

음하여……

자동차관리법

◦§74① ○○에 해당되어 당해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당해 정지처분이 ……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정지처분에 갈음

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

보호에관한법률

◦§34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건설촉진법

◦§39의2③……주택관리업자가 ○○에 해당하는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

하여…… 

청소년보호법

◦§49①……는 ○○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

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폐기물관리법

◦§29① ……폐기물처리업자가 ○○에 해당하여 영업

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률

◦§9①……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9①……운송사업자가 ○○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

지처분에 갈음하여 ……

4. 金額算定基準과 관련한 문제

課徵金의 금액산정기준은 과징금을 규정한 입법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

나, 제2유형에 속하는 법률의 대부분은 공통된 금액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일단 법률에서 과징금의 부과처분의 根據와 한도액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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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반행위의 種別 및 程度에 따른 구체적인 부과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

하여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65) 또한 위반행위의 종별 및 금액산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각 법률마다 신축성있게 이를 규정하고 있다. 과징

금의 금액산정기준은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도 말접한 관련을 가진다. 부당

이득환수적 측면을 강하게 가지는 과징금의 경우 법령에 위반하여 영업 또

는 사업활동을 수행한 기간동안의 수입으로 예상되는 부당이득 또는 영업

정지처분을 할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부당이득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제재적인 측면을 강하게 가지는 과징금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정도보다는 위반행위의 경중여하에 결정되어야 할 것

이다.66) 특히 일부의 입법례에서 보는 것처럼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하

여 과징금제도를 악용하여 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일정한 횟수를 제한하

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법률에서 과징금부과처분의 근거를 규정하면서 그 위반행위의 종

별과 정도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등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 施行令 또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영업정지사유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경우에는, 그 열거한 사유에 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

고 영업정지사유로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

정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예컨대 영업정지기준에 영업정지사유를 열거한 

경우에는 열거된 사유외의 事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어

65)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事業者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 

사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다면 그 금

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限度額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

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을 취소할 수 없다”(대법 1998.4.10. 선고 98두2270).

6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과징금부과는 비록 제재적인 성격을 가진것이

기는 하여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5조의3제1항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과

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외에 위반행위로 인

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공정거

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그 위법성의 정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

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01.2.9. 선고 2000두6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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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니된다. 아울러 같은 법령에서 같은 업종 또는 대상에 대하여는 영

업정지기간과 과징금 금액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 행정처분기간과 과징금액을 명시한 입법례

법  률  명 행정처분유형과 과징금액 입법유형

건설산업기본법

◦6월이내의 영업정지, 5천만원이하 과징금

◦1년이내의 영업정지, 위반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조잡하게 

한 때는 5억원)

갈음형

국민건강보험법
◦1년이내의 업무정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

게 한 금액의 5배이하 과징금 
갈음형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관세자유지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3월이내의 영업정지, 2천만원이하 과징금 갈음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법률
◦1년이내의 사업정지, 1억원이하 과징금 선택형

승강기제조및관리에

관한법률
◦6월이내의 사업정지, 1천만원이하 과징금 선택형

전기공사업법 ◦6월이내의 영업정지, 1천만원이하 과징금 갈음형

전기사업법 ◦6월이내의 사업정지, 5천만원이하 과징금 갈음형

주차장법 ◦6월이내의 영업정지, 300만원이하 과징금 선택형

주택건설촉진법 ◦1년이내의 영업정지, 1천만원이하 과징금 갈음형

집단에너지사업법 ◦6월이내의 사업정지, 2천만원이하 과징금 갈음형

철도소운송업법 ◦6월이내의 사업정지, 300만원이하 과징금 갈음형

해운법 ◦6월이내의 사업정지, 3천만원이하 과징금 선택형

사료관리법 ◦6월이내의 영업정지, 1천만원이하 과징금 갈음형

석탄산업법 ◦6월이내의 영업정지, 1천만원이하 과징금 갈음형

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6월이내의 영업정지, 2천만원이하 과징금 갈음형

원자력법
◦1년이내 공사정지, 5천만원이하 과징금

◦1년이내의 업무정지, 5천만원이하 과징금
갈음형

유통산업발전법 ◦6월이내의 영업정지, 2천만원이하 과징금 갈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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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과징금의 上限額이 각 법률마다 상호 균형을 상실하고 있

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과징금은 그 최고한도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한도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의 실효성의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입법취지․성격의 면에서 상호 

유사한 면이 많은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도액에 관한 규정이 일정하

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 

또한 과징금의 상한액은 영업정지등의 최장기간을 정한 것과 마찬가지이

며, 위반행위별 금액등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일선공무원들에게 집행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처분상대방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

람직하지만,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는데

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施行令, 시행규칙에서 정하

고 있는 과징금부과 금액은 違反行爲時別로 획일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이러한 정형화는 물론 장점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계적․형식적 처

리에 의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따라서 “과징금처분

은 비록 행정처분이라고 하나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고, 이

러한 점에서 동일한 경제적 제재로서의 사법적 처분인 罰金刑 등과 비교해

보면 罰金刑 등은 그 처분대상행위가 당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그 최고․최저액도 각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양형결정도 

法院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과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결국 課徵金의 

부과대상인 위반행위 및 액수는 하위법령인 大統領令에 거의 백지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67)라는 지적은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원래 양형결정은 획일화될 수 없으며, 부과처분대상자가 수개의 위반행

위를 하였을 경우 현재와 같이 획일적으로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액수를 合

算하여 부과하거나, 행위자의 정상이나 위반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액수를 부과하는 것은 量刑決定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것이다.68) 과

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도 실제의 집

행단계에서는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정황 등에 대응하여 매우 적절한 처분

을 내리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점이 많고,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의 輕

67) 金鍾斗, 前揭論文, 6面.

68) 同旨 : 安大熙, 前揭論文, 1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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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 위반횟수 및 불법수익의 규모 등 여러 가지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제반 요소를 법령상의 부과기준에 전부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처

분기준외에 부득이 가중감경규정을 두어,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등을 참작하여 과징금금액의 2분의 1(또

는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加重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가중하는 경

우에도 과징금의 금액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한도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

한하고 있다. 이 경우 각 개별법령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母

法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일반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대통령에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령중에는 그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소 다른 기준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

하는 입법례도 있다. 

<표> 가중․감경에 있어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입법례

법  률  명 기  준  내  용 가중․감경범위 과징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

수
2분의 1

사안에 따라 

다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

의 횟수 및 정도
5분의 1 2천만원

공인회계사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

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규모

2분의 1
사안에 따라 

다름

관광숙박시설지원등

에관한특별법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

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2분의 1 3천만원

관광진흥법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

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2분의 1 5백만원

대외무역법
◦무역거래자등의 수출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2분의 1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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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기  준  내  용 가중․감경범위 과징금액

도시가스사업법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

의 정도 및 횟수
5분의 1 3천만원

도시철도법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

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2분의 1 2천만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

에관한법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

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

모등 

과징금부과세부

기준등에관한고

시(1999-20)

에서 상세히 

규정

사안에 따라 

다름

무역업무자동화촉진

에관한법률

◦지정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

행위의 정도 및 횟수
4분의 1 1억원

방송법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

의 정도 및 횟수
2분의 1 1억원

비료관리법
◦영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

의 정도 및 횟수
2분의 1 2천만원

사료관리법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2분의 1 1천만원

삭도․궤도법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

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2분의 1 2백만원

석유사업법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

의 정도 및 횟수
2분의 1 2억원

석탄산업법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지역

별 수급사정, 석탄광업 및 석

탄가공업의 생산규모, 위반행

위의 정도 및 횟수

5분의 1
1천만원

수산업법

◦수산자원의 현저한 감소, 관할

지역내의 경제적여건 악화로 

인한 어업경영의 어려움

2분의 1 1천만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매출액, 위반행위의 횟수 및 

정도
5분의 1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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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기  준  내  용 가중․감경범위 과징금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

의 특수성, 운전자과실의 정

도,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2분의 1 5천만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2분의 1 1억원

영화진흥법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2분의 1 2천만원

원자력법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50% 5천만원

유통산업발전법
◦영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2분의 1 2천만원

음반․비디오물및게

임물에관한법률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위

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2분의 1 3천만원

자동차관리법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2분의 1 1천만원

전기공사업법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

수
2분의 1 1천만원

전기통신사업법
◦제공역무의 특수성, 위반행위

의 정도 및 횟수
2분의 1 10억원

전자서명법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2분의 1 2천만원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2분의 1 2천만원

주차장법

◦노외주차장의 규모, 설치지역

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기타 특별한 사유

5분의 1 3백만원

철도소운송업법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횟

수
2분의 1 3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2분의 1 1천만원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2분의 1 1억원

폐기물관리법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

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2분의 1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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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기  준  내  용 가중․감경범위 과징금액

표시․광고의공정화

에관한법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

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과징금부과세부

기준등에관한고

시(1999-20)

에 상세히 규정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납부능

력, 위반행위의 횟수 및 정도

범위없음

(감면만 가능)

하도급대금

의 2배 

항공법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

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기타 특별한 사유

2분의 1 50억원

항만법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2분의 1 200만원

해운법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

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2분의 1 3천만원

화물유통촉진법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

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기타 특별한 사유

2분의 1 1천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2분의 1 2천만원

상기와 같이 가중, 감경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이 있어도 行政公務員이 

이를 쉽게 가중, 감경하는 사례는 실제운용상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과징금 액수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는 현재와 같은 定型化된 액수는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과

징금의 금액산정은 禁止規定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억제효과

를 기대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나, 부과되는 금액이 위반으로 얻은 부

당이득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투명성, 명확성, 간결성 등이 중요하다

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제도의 목적과 본질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산정방

법의 채용이 요청된다. 

과징금의 금액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응

보적인 의미에서의 制裁의 영역에 포함된다면 이중처벌의 문제, 기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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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미국

의 民事金錢罰의 금액산정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①위반자의 고의․과실

의 정도, ②위반자의 과거위반경력, ③위반자의 지불능력, ④위반후의 위

반자의 행동, ⑤기타 요소 등이다. 나아가 故意․과실의 정도의 구체적 내

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①당해위반발생의 매카니즘에 대하여 위반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방지노력을 하였는가 ②위반발생의 예견가능성 ③위반

방지에 대하여 할애한 주의의 정도 ④위반에 의하여 야기되는 위험의 인지

정도 ⑤그 발생원이 속하는 카테고리에 있어서 방제기술이 어느 정도 진행

된 것인가 또는 그것을 구비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 ⑥위반시정에 

소요된 시간 등의 기준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5. 부과․징수절차와 관련한 문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일반적으로 하위법령인 大統領令에서 규정

하고 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①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

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②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일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

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③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④과징금은 이를 분할

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일부 법령에서는 과징금의 효율

적인 부과․징수를 위하여 督促 및 징수절차를 마련하며, 이 경우 통상 강

제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보완규정을 두고 있다. 

개별 법률에 따라서는 부과․징수절차 가운데 납부기한연장제도, 분할납

부제도, 가산금징수제도, 징수업무위탁제도 등 특수한 절차를 규정하거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이전등기에관한법률”의 경우와 같이 物納制度를 두는 

입법례도 있다. 과징금의 처분기준이나 액수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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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특별한 절차규정이 필요없으나, 처분기준이나 금액이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한 법률 등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기회부

여 등 절차규정의 보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제출규정(동법 제27조)을 직접 적용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특히 과징금부과처분과 같이 행정청의 부담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문제도보다는 行政節次法上의 의

견제출제도가 바람직하다.69)

<표> 과징금부과․징수절차에 특별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입법례

규 정 내 용 법 률 명 비   고

독촉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

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독점규

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

등에관한법률, 은행법, 삭도․궤도

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등

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

서명법, 전파법, 표시․광고의공정

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항공법, 항만법, 해운법, 

화물유통촉진법

◦독촉을 받은자가 납부기한

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

게 제시

69)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법 위

반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같

은 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 이들 규정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으로 말미

암아 불측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

여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심사절차의 적

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적법한 심사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신중하게 처분을 하게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같

은 법 제49조제3항, 제52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정거

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은 설령 실체법적 사유를 갖추고 있다고 하

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판 2001.5.8. 선고 2000두102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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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정 내 용 법 률 명 비   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은

행법, 증권거래법, 표시․광고의공

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

에관한법률

기타 특수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

대외무역법
◦무역위원회의 과징금부과 

건의제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

사제도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과징금납부통지시 전자문

서로 통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ㅇ과징금물납제도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

법률

◦과징금부과시 무역위원회의  

조사제도

증권거래법

◦과징금부과시 증권선물위

원회의 심의,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의 의견청취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이

의신청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제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제도

건설산업기본법 ◦과징금부과시 청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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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과징금미납시 가산금을 규정한 입법례

법 률 명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공인회계사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

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및공

정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

한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은행법, 전기통신사업

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課徵金制度의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과징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

률은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및 “축산법”을 제외하고 그 유

형에 관계없이 전부가 징수절차에 관하여 强制徵收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을 두고 있다. 강제징수는 주무부장관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

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그 사무를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와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

과․징수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强制徵收에 관한 규정은 종전에는 국세징수법을 準用한다 

→ 국세징수법의 例에 의한다 → 國稅徵收의 例에 의한다 → 國稅滯納處分

의 例에 의한다 등으로 표현되었으나, 法制處에서는 특히 허가취소 내지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형의 법률에 

대해 여러가지 고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살펴본 것처럼 표현방식

을 통일한 바 있다. 이와 같은 立法模型을 마련한 것은 행정상 강제징수방

법의 적용에 있어서 오해를 제거하고, 국가세입의 일종인 課徵金에 대한 

부과․징수절차를 예산회계법령의 내용과 조화있게 규정하려는데 그 주된 

이유가 있다고 한다.70) 또한 위에서 國稅徵收法 중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만을 準用하도록 한 것은 기타 절차는 豫算會計法과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

칙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의 경우 機關委任事

務에 해당하는 것과 고유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수 

70) 曺正燦, 前揭論文②, 39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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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바 이를 일률적으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징수

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편의성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

도록 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면이 있다.71) 그러나 지방세체납처

분의 예에 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과징금부과권한 자체

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즉 고유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機關委任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법적지위는 그 집행기관의 장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과징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 있으므로 당해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 경우 국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한다. 

<표> 과징금징수절차의 형식에 관한 입법례

징수절차규정 법  률  명 비  고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관광진흥법, 금강수계

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

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농

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도시

가스사업법, 도시철도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석유사업법, 석탄산업법, 수산

업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화진흥법, 응

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자동차관리

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청소년보호법, 폐

기물관리법, 화물유통촉진법

◦집단에너지사업법 , 

청소년보호법, 화물

유통촉진법은 국세체

납처분의 예에 의하

되, 권한이 시․도지

사에 위임된 경우에

는 시․도지사가 지

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

71)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課徵金의 징수와 관련하여 條例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

다. 예컨대 “서울시종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부산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

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부산광역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

조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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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절차규정 법  률  명 비  고

국세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도록 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공인

회계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제물류기

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

에관한법률, 금융지주회사법,대기환경보

전법, 대외무역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

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무역업무자

동화촉진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방송법,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

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여신전문

금융업법, 원자력법, 유해화학물질관리

법, 의료급여법, 은행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

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전파법, 증권거

래법, 철도소운송업법, 표시․광고의공

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

한법률, 항공법, 항만법, 항만운송사업

법, 해운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장

품법,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한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관한특별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

기에관한법률,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삭도․궤도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

업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

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음반․비

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

한법률,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 축산

물가공처리법

◦주차장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또한 課徵金의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위와 같

이 사업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과 선택적으로, 또는 이와 갈음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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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課徵金을 조세의 경우와 같이 세입징수관사무처

리규칙에 의하여 强制徵收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관련하

여 지나친 절차가 아닌가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租稅의 경우 헌법상 조세

의 의무가 있고 그 부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

청구․과오납반환청구절차 등 구제절차가 완비되어 있으며, 또한 과태료의 

경우도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사법적구제가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으나, 

罰則도 아닌 과징금부과를 국세징수법에 의해 강제징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72) 즉 행정제재의 성격상 過怠料보다 중하지 아니한 과징

금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함에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바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73)

결국 이 문제는 행정기관이 과징금제도를 어떻게 행정목적달성에 효율적

으로 운용하는 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참고가 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民事金錢罰制度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에

서도 역시 民事金錢罰制度의 남용의 소지 및 절차상의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제도를 규정하는 경우에 공정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

련하고 있으며, 특히 위반의 종류에 대한 명백한 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통지 및 부과전의 사전답변기회부여 및 聽聞節次의 완비 등의 안전장치는 

우리의 課徵金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많은 참고가 된다고 하겠다.

6. 벌칙적용의 特例와 관련한 문제

현행 課徵金制度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중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는 사항이 바로 벌칙적용의 特例와 관련한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과징금제도를 규정한 법률이 벌칙적용의 특례를 둔 것은 과징금이 금전적 

제재인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오해되어 과징금을 납부한 후 기소되는 경

72) 金鍾斗, 前揭論文, 7面 ; 安大熙, 前揭論文, 14面.

73) 安大熙, 前揭論文, 14面. 또한 “물론 課徵金도 行政處分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行政審判․行政訴訟 등 행정쟁송절차에 따라 시정을 구할 수 있을 것이

나 行政處分의 공정력과 신속한 집행으로 그 實效性은 弱化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金鍾斗, 前揭論文, 7面以下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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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국민들에게 二重處罰이라는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에서 규

정한 것이다. 

즉 아래의 도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과징금제도를 두고 있는 현행 법

률의 거의 전부는 罰金 및 過怠料를 규정하고 있어서 금전적 제재로서의 

벌금, 과태료 및 과징금에 관하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일반국민

들에게 혼동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벌칙적용상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罰則適用의 特例를 두지 아니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입법방식인

가는 결국 현행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전반

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이의 타당성여부를 정밀하게 연구․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벌칙적용의 특례조항을 둘러싸고 다음의 두가지 견해가 제

시되고 있다. 즉, 우선 이러한 벌칙적용의 특례조항의 삭제추세가 바람직하

다는 견해가 있는 바, 그것은 “行政刑罰은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 등 자유형

도 있으므로 금전의 이중납부를 염려하여 과징금부과대상 행위를 친고죄로 

규정한다 함은 가벼운 制裁로 엄격한 制裁를 제한하는 체계상의 혼란을 결

과로 가져온다. 즉 행정형벌은 사법적 절차를 거쳐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부과되는데 비하여, 課徵金은 행정청이 이러한 절차없이 직접 부과하는 바 

金錢의 納付로 형벌의 부과여부를 결정케 한다는 것은 과징금의 贖罪金的 

性格을 전면적으로 부각하는 결과가 되어 현대민주국가의 제재방법으로서

는 전혀 바람직스럽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규정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

징금부과대상 행위에 대한 親告罪規定이 최근에 와서 억제되고, 오히려 기

왕에 있었던 친고죄규정이 삭제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적이 작용하여서

이다.……앞으로도 몇몇 입법에 남아있는 이러한 친고죄규정은 그 법률들

의 개정시에 삭제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원래 行政制裁

는 행정벌에 의한 제재가 기본이며, 영업정지처분 등은 부수적인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부수적인 制裁로 행정벌을 제한함은 행정제재의 기본

구조를 해하게 된다. 따라서 課徵金으로 행정형벌을 제한함은 부당하고, 행

정질서벌에 대하여도 행정제재의 기본구조와 課徵金의 法的性格에 비추어 

이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74)라는 지적이다.

74) 安大熙, 前揭論文, 11-12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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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해 “課徵金을 택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형사제재(벌금)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금전벌이 중복적으로 과하여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종래 어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무비판

적으로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를 중복적으로 과하도록 한 입법태도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다시말하면 사업자의 위반행위 중에는 반사

회성이 극히 미약하며 오직 사업자에 대한 단속의 면에서 문제되는 정도의 

것이 많으며,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事業停止 등으로 대처하면 충분

하고 刑事制裁까지 과하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다. 이

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앞으로 과감하게 法律에 규정된 罰則規定을 삭

제할 것이 요망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이며, 그러한 정비작업이 있기 전이라도 반사회성이 크지 아

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제재만을 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課徵金制度를 채택한 이유의 하나이다. ……이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너무 

큰 재량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 행정의 성

숙도로 보아 운영상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본다”75)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태여 행정상의 제재와 司法上의 制

裁를 전부 규정하는 것이 과연 그 실효성의 면에서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인

지 또한 일반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각 違反行爲에 대해 여러 종류의 제재수

단을 전부 규정하는 현재의 방식을 벗어나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가장 實效

性이 있다고 판단되는 制裁手段을 선택하여 그 중 하나만 규정하는 방식으

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어떻던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식으

로서 벌칙적용상의 특례를 규정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檢事의 공소권행사

의 부당한 제한이라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앞서 지적

한 바대로 현행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의 전반적

인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나, 새로운 제재수단으로서 과징금제도를 도입

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後者의 견해가 타당성이 있으며, 이 경우 課徵金制

度를 도입한 현행 법률은 전부 罰則適用의 특례조항을 두는 것이 마땅하

75) 朴鈗炘, 行政法上의 義務履行確保, 公法硏究 제12집(1984), 102-103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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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벌칙적용의 특례조항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

한 행정형벌규정, 과태료규정, 과징금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 

가운데 어느 한가지만을 선택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현재 課徵金制度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가운데 罰則適用의 特例

를 두고 있는 것은 8개 법률이 있으며, 최근의 추세가 罰則適用의 特例規

定을 두지 않은 것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표> 과징금, 행정형벌, 과태료와의 관계를 규정한 입법례

특  례  내  용 입  법  례

◦벌칙적용에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를 제기

◦과징금부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지

항공법, 해운법

◦과징금부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지

삭도․궤도법, 식품위생법,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항공법, 해

운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표> 과징금미납시 이행강제금을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부과에 대한

차감을 규정한 입법례

법  률  명 특  례  내  용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

법률

◦과징금부과를 받은 자가 당해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

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부과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

에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에 있어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

법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 이를 차감하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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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별 법령에 의한 과징금부과시 동일행위에 대하여 동일사유로

다른 법령에 의한 과징금부과 금지를 규정한 입법례

법  률  명 특  례  내  용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자가 동법위반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 금지

 

이와 같이 일부 법률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행정형벌인 벌

금 등의 부과를 제한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행

정형벌을 제한하는 것은 당해 과징금을 일종의 贖罪金的 性格을 지니는 것

으로 보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중처벌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제한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벌금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외견상으

로는 같은 금전적 제재로 보여질 것이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 등의 불만을 초래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해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특례규정을 둔 것으로도 보인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벌금 등 행정형벌과 課徵金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자에게 이중적인 경제적 부담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는 역시 바람직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는 결국 벌금과 행정처분

인 영업정지 및 과징금 상호간의 체계를 재검토하여 상호보완적으로 발전

시켜야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過怠料 역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과징금과는 그 성격면에서 다르지만, 현재 과징금제도

는 과태료와 같이 행정법령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그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외견상 같은 금

전적 제재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양자를 전부 부과하는 규정은 사업자 등

의 불만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7. 귀속 및 용도와 관련한 문제

課徵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賦課․徵收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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徵收主體에 관계없이 징수된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국가세입의 일부이기 때

문에 예산회계관계법령에 의하여 國庫에 귀속한다. 여기에서 과징금을 부

과․징수하는 분야의 해당 행정사무가 국가사무인가 아니면 지방사무인가

에 따라 과징금의 귀속주체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관계없

이 과징금의 귀속주체를 정하더라도 이론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

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과징금은 그 부과목적에 있어서는 행정제재 또는 불법이익 환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수입은 관련 行政事務를 관장하는 소관기관별 수입재원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련 행정사무의 주체와 과징금의 귀속주체 및 

부과․징수기관의 소속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행정상 능률성을 도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과징금의 귀속주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소속 하급행정기관 또는 집행기관을 통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하

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소속하급행정기관이나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일부 입법례에서는 賦課主體를 주무부장

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가 엄연히 구분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들을 하나의 

조항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國家事務인데 그 중에서 일부업

무를 분리하여 법률에서 직접 국가하의 하급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관련분야의 행정사무의 성질이 국가사무에 해당하는가 아

니면 自治事務에 해당하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통상 

과징금의 귀속주체를 별도로 명시하여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

한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세입의 귀속주체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론상으로는 그 업무가 국가사무에 

속하는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을 것이다.76) 

76) 李相喆, 前揭論文, 477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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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地方財政法에서는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

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도 중앙정부로

부터 이에 수반되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

여 위임사무와 관련된 과징금의 징수재원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

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동조에서는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 기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過怠料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서 과징금의 귀속주

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귀속주체에게 과징금이 귀속되게 된

다. 귀속주체를 명시하는 법령의 경우에도 과징금이 마땅히 귀속되어야 할 

주체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과징금이 마땅히 귀속되어야 할 주체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다른 主體에 

귀속시키려는 특례적 성질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표> 귀속주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입법례

유  형 규  정  방  식 해당법률명

징수주체가 사용하

도록 귀속주체를 간

접명시한 입법례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용도

로 사용할 수 없다(사용하

여야 한다).

도시철도법, 수산업법, 영화

진흥법, 오수․분뇨및축산폐

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

률, 청소년보호법, 폐기물관

리법 

징수기관의 구분에 

따라 귀속주체를 달

리하는 입법례

……징수한 과징금 중 ○○

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

금은 ○○에, 시․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 과징금은 ○○에 귀

속된다.

석유사업법, 식품위생법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

액은 징수기관이 속하는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

속된다.

약사법



第 3部  課徵金制度의 課題와 改善方案

112

과징금을 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또는 국가기관이 징

수하되 特定基金이나 特別會計에 귀속시킬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과징금사용의 特例를 규정한 법률은 대부분 위반행위의 사례

가 빈번하여 과징금 徵收金額이 상당한 액수에 이를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것이다. 한편 豫算會計法上의 일반원칙은 중앙행정기관의 長은 그 소

관에 속하는 수입을 國庫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

록 하고 있다(예산회계법 제14조4항). 그런데 위와 같은 과징금사용의 특

례를 둘 경우 그 기금은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7조2항).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課徵金制度가 특정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행정청은 財源의 확보를 위하여 무리

한 課徵金의 부과 및 징수를 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어

떻던 징수주체가 과징금을 사용하는 것과 그 용도 등에 관해서는 입법정책

의 문제이나 그 목적․성격에 비추어 신중한 立法態度가 요구된다고 할 것

이다.77)

그리고 課徵金徵收의 실제운용과 관련하여 또하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과징금의 부과처분의 대상은 과징금이 허가취소․사업정지와 선

택적으로 또는 事業停止에 갈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가 그 대

상이 된다. 그런데 실제 운용상 課徵金賦課處分을 받은 사업자가 이를 납

부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를 한 從業員에게 이를 전가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課徵金制度의 취지․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

시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77) 미국의 民事金錢罰의 경우에는 국고로서 財務部에 납입된다. 그러나 일반회계에 편

입되지 아니하는 입법례도 존재한다. 예컨대 아리조나주의 Water Quality 

Control Law에서는 민사금전벌뿐 아니라 형사제재로서의 벌금도 수질보전을 위하

여 특별히 설치된 基金이 편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Porter 

Cologne Water Quality Act도 특별회계에의 납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리노이

주의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에서는 위험물질의 불법투기를 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가 당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은 전부 沒收하며, 그 금액은 주의 위험물

대책기금, 당해사건을 담당한 사법경찰당국 등에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北村喜宣, 前揭論文, 187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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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제절차 기타 문제

과징금의 부과행위도 行政處分의 일종이므로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

우 일반쟁송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시 사업의 취소․정지처분과 선택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자측으

로서는 사실상 그 불복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다.78) 따라서 과징금

부과에 대한 구제절차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과태료의 불복절차와 같

은 간략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

관청은 과징금부과시 당해 사업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함과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 내용을 고지하는 한편, 당해 사업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바로 行政審判節次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완비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과징금제도를 도입한 일부 법률은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특히 이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법상 의

견제출에 관한 규정(제22조제3항)이 직접 적용되어 의견제출의 기회를 반

드시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경우에는 

위반의 유무의 인정을 다투기 위하여 적어도 辨明節次가 필요하다. 과징금

의 부과절차에 헌법상의 適法節次의 法理가 적용되는가는 검토의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경우에는 일정한 

적정절차가 헌법상의 요청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문제는 적정절차의 

내용으로서 어떠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요구되는가이다. 

이 점에서는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사인의 이익의 중대성, 

당해절차에 의한 경우에 그릇된 결정이 내려질 危險性, 절차의 가중에 의

한 정부의 부담(추가적인 절차를 회피함으로 얻는 정부의 이익) 등의 제요

소를 고려하여 적정절차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미국의 법리가 

78) “과징금부과시 사업의 취소․정지처분과 선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사실상 그 불복

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볼 때 法院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하

겠다. 따라서 당해 사업자가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경우 當事者主義에 입각하여 

당해 행정관청과 대응한 지위에 서게 되고, 그 결정도 독립된 법원이 담당하게 되는

데 비해 과징금처분시에는 職權主義로서 해당 관청이 우월한 지위에 서게 되고 그 결

정도 해당 관청이 직접 담당하게 된다”, 金鍾斗, 前揭論文, 8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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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된다. 그리고 과징금이 私人의 財産에 대한 침해라는데 주목한다면 원

칙으로 행정절차법에 채용된 이유부기, 변명절차가 적용되며, 나아가 법위

반에 대한 제재적 과징금의 부과에 즈음하여서는 청문모델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상의 의무의 이행상황에 관한 情報의 公開를 의무화하는 것

도 필요하다.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의무위반의 실태 그 경제성의 평가, 

의무위반에 대한 지도의 상황, 행정명령의 발동상황 및 실시상황 등이다. 

이러한 의미의 정보공개제도가 행해진다면 의무위반의 방치를 용납하지 않

는다는 행정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의 적정한 집행을 유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향후 課徵金制度를 입법화

하는 경우 실제로 과징금제도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

는가를 알 수 있도록 과징금 징수대상의 실태, 징수상황 등에 관하여 부

과․징수기관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것

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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